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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는 지급보증의 기능마저 상실한 화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존 화폐의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QE)

로 인한 초유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본연의 통화로서의 가치마저 

퇴색시키고 있다. 여기에 IT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촉발된 ‘가

상화폐’라는 새로운 물결은 화폐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

다. 

 현재 전 지구적으로 급격하게 확장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향

후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행될 전망이다. 오늘날 통용되는 가상화

폐의 일반적인 정의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디지

털 화폐를 일컫는다. 여기서 말하는 블록체인이란 암호화된 거래

정보가 기록된 블록이 순차적으로 다음 블록으로 기록됨으로써 연

결되는 데이터베이스나 해당 기술이 집약된 데이터 구조를 말한

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기술 발달과 함께 새로운 가상화폐가 개발, 

발행되고 있지만 이에 수반한 불법행위 악용 등의 부작용도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 세계에 걸쳐 가상화폐의 유통 규모는 급속

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은 가상화폐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켰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상화폐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해

당 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함에 그 논

지를 개진하게 되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는 가상화

폐 생태계 전반에 걸쳐 발전을 저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이

에 따라 분산화 및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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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의 혁신에 있어서 상당 부분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가상화폐 문제를 보다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신규 

규제만을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적용하기보다는, 현 단계에서는 시

장에 가상화폐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급을 위한 일관성 있고 합리

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행정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정책집행옹호모형에 따라 국내의 가상화폐 

정책변동 과정을 자세히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

내 가상화폐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

다. 분석 결과, 가상화폐를 투기로 간주하는 안정적 외적 변수와 

함께 급격한 디지털화, 투자상품의 급부상, 여론의 우호적 시선이

라는 역동적 외적 변수가 생성되었고, 이들 간 상충의 결과로 가

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지지하는 옹호 연합과 강력한 규제

에 반대하는 옹호 연합이 각각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의 가상화폐의 공식 발행 트랜드에 따른 인

식변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가상화폐 유용성 인식이라는 외부충

격과 강력규제 집단내의 가상화폐 활성화를 일부 지지하는 집단의 

토론 및 청원 등 내부충격에 따라 각 옹호 연합 간의 정책 경쟁이 

가속화되었고, 결과적으로 가상화폐를 제도화하여 포섭하려는 움

직임에 따라 ‘특금법’이라는 정책이 산출되었음을 확인했다. 그

러나 이 과정에서 정책중개자 역할에 따른 정책지향학습이 발생하

지 않아 각 옹호 연합이 주장하는 가상화폐 규제, 중재, 조율 결과

에 따른 절충안이 도출되지 못함을 아울러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국내의 경우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 정의도 완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는 가상화폐

에 관련된 유망산업의 육성 및 소비자 보호에도 뒤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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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정부 부처 간에 가상화폐에 대한 행정적 제도에 관한 

논의가 정리되지 않아 정책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

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상화폐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 부처 내에 가상화폐 관련 전문기관을 창설하여 가상화폐 활

성화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나아가 이를 기

반으로 정책중개자는 각 집단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하여 국내 사

정에 적합한 가상화폐의 규제 방향과 활성화 방안에 관해 정책 지

향적 학습을 창출하여 가상화폐에 관한 균형 있는 입법을 추진해

야 함을 제시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중요한 역할은 가상화폐에 관해 일종의 실험

단계인 현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제한사항이나 부작용 등

을 검토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일이며, 이는 오늘

날 가속화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관한 균형 잡힌 시각일 것이다.

 오늘날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가 법적으로 통용 가능한 자산

(화폐, 상품 등)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을 만큼 가상화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단순히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나 도박이라고 단

정함으로써 법적 규제만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기 전에 개별 산업의 

현장에서 각 단위에 특화된 합리적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추진해

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 부문의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은 투기와 투자를 오

가는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각종 경제적, 사회적인 부작용을 줄이

기 위한 노력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 부분

에 있어서 블록체인 업계를 비롯해 전(全)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

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는 새로운 기술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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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생성된, 선례가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 법정화폐에 비해서 높은 변동성과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복잡한 환경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에 따라 강도 높은 압력 

상황이 연출되기 마련이고, 그 결과 기존의 전통 화폐 산업을 보

호하기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입법으로 귀결되기 

쉽다. 

 가상화폐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정부는 초기부터 책임부

처를 명확히 하고 정책연구를 시행하는 등 사전적인 대응에 중점

을 두어야 한다. 특히 당국과 전문가 집단 및 시민사회, 아울러 글

로벌 선진기관 간에 원활한 소통 채널을 조기에 확보하여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등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는 체계적 접근방안을 모

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각 집단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하여 새로운 가상화폐가 

국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사

정에 특화된 가상화폐의 규제 및 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해 균형 

잡힌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도출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상

화폐가 정착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해당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가 정착될 것이다.

주요어 :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자산, 정책옹호연합모형, 정책변동

학  번 : 2020-2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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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오늘날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비트코인 등 다양한 가상화폐가 발행되고 있으며, 그 유통 규모는 급속

히 증가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적인 거래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사이버공격의 위협이 존

재하여 해킹사고 발생 시 가격급락 등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새

로운 유형의 화폐에 대해 과세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확립도 필요하다(황종모, 한승우, 2017). 

가상화폐는 아직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를 감독,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가상화폐 거래에 있

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규율 방향조차 정립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산으로 가상화폐를 인식하고 아울러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

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시장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배승욱, 천창민, 2018).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해, 나라별로 가상화폐와 연관된 여러 정책들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도 최근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가상화폐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목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화 TF를 추진하였다. 가상화폐에 대하여 규

제가 없던 우리나라는 이른바‘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

들며 국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기타 국가들보다 20% 이상 높게 형성되

는 등 투자과열로 인해 2017년과 2018년 전후로 시세차익을 노린 환치

기와 같은 해외 투기세력이 들어오는 등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였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력이 선도 국가들보다 뒤쳐저 있으

며, 아직 초기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 있지만 2021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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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상화폐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김승한, 2021.4.8.).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 추세이며, 금융 산업의 혁신적 변화가 예상되는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이미 그 유용성을 검증받은 블록체인 기술 기

반 가상화폐의 건전한 거래와 활용을 통한 국내 금융업 활성화에 기여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강다연, 황종호, 2018). 이에 본 연구는 가상화폐 

관련 정책 갈등사례에 집중하여 정책이 산출되기까지 일련의 과정 및 가

상화폐 정책변동의 흐름을 정책집행 통합옹호모형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차후 가상화폐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여, 차후 합리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그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본 연구

에서는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고자 한다. 정책옹호연합모형

(ACF)은 비교적 장기간 정책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역동적인 정책 흐

름에 적합하며, 우리나라 가상화폐 정책의 경우 규제법에 따른 옹호 연

합과 반대 연합 간 치열한 정책적 경쟁이 있어서 충분한 역동성을 갖는

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박선미, 2012).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은 옹

호연합형성과 정책갈등, 신념체계, 정책중개자, 정책산출, 정책방향성으

로 구성되므로, 이에 기반한 본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상화폐 정책변동에 있어 옹호 연합 형성과 정책적 갈등

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각 옹호 연합의 신념체계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옹호 연합 간 협의 과정에 있어 정책 중개자는 어떤 역할

을 하였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4. 각 옹호 연합 간 차별적 특성과 정책중개자 역할에도 불구

하고, 어떤 요인으로 인해 개정안 통과라는 정책산출이 발

생했는가? 

연구문제 5. 이러한 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성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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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정책

변동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연구목적 성취를 위해 본 연구는 

2007년 비트코인 출시 이후 가상화폐 정책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정책

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기별 대표적인 가상화폐 관련 정책 갈등사례에 

주목하여, 이슈 제기로부터 정책 산출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분석하

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포함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서 다루어지는 가상화폐 정책에 집중하여 분석의 깊이를 높이도록 하겠

다.

이 기간의 정부 기관은 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이고 이들은 정책행위자들로서 중요한 분석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는 2017년 이후가 분석

대상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장(章)

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가상화폐 정책 

흐름과 변동과정을 설명하도록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상화폐 정책 중 가상화폐 규제 관련 사례

를 대상으로 하는 다중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주제 연관된 자료들을 검색하고 수집하여 해당 이슈 및 연

구 방향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국내 및 해외 논문들을 분석하여 연구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연구의 착안점과 분석방법을 모색한다. 

둘째, 의사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국회 자료(속기록, 

보고서), 정무위원회 자료(심결문, 회의록, 내부자료, 사업백서) 등을 수

집하여 분석한다. 특히 속기록을 통해 국회의원이나 정무위원회 상임위

원이 언급한 내용들이 어떤 행동이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

하고, 이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의 주된 요소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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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질적 연구 절차에서 발생 가능한 주관적 해석을 줄이기 위해 해

당 사례들을 보도한 언론 보도자료의 내용을 분석한다. 2007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언론 보도자료의 내용을 분석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한다. 

넷째, 정책 결정 절차에서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해

외 정책 결정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병행하기로 한다. 이는 회의록, 

정책보고서,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은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 결정에 있

어서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날 사회과학은 계량적 분석방법론을 적용한 정책연구가 보편적이

지만, 오히려 사례연구의 필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민경세, 김주

찬, 2010). 제한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인 정책

사례 연구는 계량적 분석방법을 통한 연구에 비해 가설에 대한 인과적 

설명과 숨은 맥락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별특성을 확장하고 행위자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전체적인 성격을 알아낼 때 유용한 방법론이다

(이종원, 2011).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정책 변동과정에서 나타나는 특

성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첫 번째 많은 양의 자료를 활용하

여 복잡한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최근 적용하기 시작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통해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인지와 핵심 이슈를 분석한다. 두 

번째로 역동적 정책과정을 능률적으로 설명 가능한 대표적 이론인 정책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하여 국내 가상화폐 정책이 Sabatier의 정책옹호연

합모형의 구성요소로 설명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상화폐 정책을 분석하

는데 정책옹호연합모형이 유용한지를 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로 과거 

사례 분석에 머물지 않고 차후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이념의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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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가상화폐

1. 개념과 기술적 특성

가상화폐란 화폐 발행의 주체가 사전에 만든 디지털 알고리즘에 따라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는 화폐를 의미한다(박선종, 

2019). 가상화폐는 전통적 화폐와는 달리 발행, 유통을 따로 관리하거

나 담당하는 중앙은행, 정부 기관이 없어서 중앙 집중형 시스템에 기반

하지 않는다. 대신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거래원장을 P2P 네트워크로 분

산, 저장하고,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과 승인을 수행한다(유희식, 

2020). 또한, 화폐 발급과 연관하여 별도의 등록 및 승인 절차가 없이 

최초의 화폐 발행 주체가 정한 규칙 그리고 거래에 따른 화폐의 수요, 

공급에 따라 화폐 발행량과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차원에서 법적 규제에

서 자유롭다(백명훈, 이규옥, 2017).

이러한 가상화폐 출연은 2009년 등장한 비트코인으로 시작된다(김성

운, 2018). 비트코인은 2009년 익명의 수학자이자 프로그래머로 알려

진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표한 연구인‘Bitcoin: A Peer to Peer 

Electronic Cash System’을 통해 제시된 가상화폐 시스템을 기반으

로, 최초의 비트코인 블록을 마이닝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13년 

11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버냉키 의장이 국토안보정부위

원회의 가상화폐 청문회에서 지속 가능한 장래성에 관한 긍정적 차원을 

강조하고, 2015년에 비트코인을 화폐로 규정하는 판결을 내려 유럽연합

의 정식 화폐로 인정받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활

성화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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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은 은행 계좌와 같은 고유의 주소를 가지며, 모두가 사용 가

능한 전자지갑에 보관할 수 있다. 비트코인 고유주소는 통상적으로 27

개에서 34개 사이의 자릿수로 구성되며, 복잡한 알파벳과 숫자가 혼합

된 형태로 생성된다. 보안을 위해 단일의 전자지갑에 여러 개의 고유주

소를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전자지갑에 코인을 새로이 획득하는 것을 

채굴(mining)이라고 하는데, 이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거래기록을 암호

화하고, 이를 통해 해킹을 방지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과정이라는 차원에

서‘복합한 수학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로 간주된다(윤배경, 2018).

비트코인은 이러한 채굴 활동으로 블록을 생성한 참가자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미리 구축된 규칙에 따라 보상되는 코인이 점차 감소한다. 이

러한 채굴과정에는 동시에 여러명의 거래자들이 참여하는데, 이때 가장 

빠르게 채굴한 거래자는 보상으로 10분마다 일정 금액 비트코인을 획득

하므로 많은 거래자는 난해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한 고성능 컴

퓨터를 활용한다. 채굴 이외에도 비트코인을 거래할 방법이 또 있는데, 

즉 직접적으로 코인을 매매하는 것이다. 매매로 코인을 획득하려면 거래

소를 이용하는데, 이때 전통적인 법적 화폐인 현금, 즉 원화나 달러 등

을 사용한다.

비트코인의 보안성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핵심적인 기술적 개념은 바

로 블록체인이다. 가상화폐가 일종의 통화 수단으로 안정성 있게 정착할 

수 있는 배경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란 컴퓨터 네

트워크에 관한 공개검증으로서, 거래가 생기면 모든 거래 내역이 즉각적

으로 사용자들의 모든 네트워크에 공개되고, 10분마다 블록 형태로 형

성되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블록 안에는 거래 주체, 주소, 거래 금액, 

거래 시간 등 거래와 연관된 모든 내용이 기록되고, 이러한 기록은 10

분 단위로 모여 블록을 형성한다(유희식, 2020).

이러한 블록이 연결되어 지속 이어진 것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가

장 큰 장점은 종래 전개되던 금융거래에서 가장 주요한 문제인 이중지급

을 방지하여 거래 신뢰성을 증대함에 있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중재 인

증을 통하여 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나, 이는 기존 거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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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틀 내에 국한된다. 그러나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규제기관의 

개입 없이 이중지급 문제를 극복한다는 점은 블록체인 기술을 오늘날 더 

많은 금융기관과 개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지언, 2017).

[그림 2-1] 블록체인 기술 모형

출처: 유희식(2020) 

[그림 2-2] merkle tree

출처: Investopedia(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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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서 정한 시스템의 알고리즘에 의하여 블록 구획인 10분마

다 코인에 대한 권리를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공

신력과 안정성을 지속하게 돕는 핵심기술이지만, 블록 수가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면, 블록체인 길이가 매우 길어져 교환, 저장되는 용량이 방

대해 질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컴퓨터 암호화 트리(merkle 

tree)를 통해 노드에서 거래를 수집하고, 10분간 전개된 거래를 기록한 

블록 헤더 부분만 일정하게 구성하여 보관 용량을 줄이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가상화폐는 온라인상의 연결성에 따

라,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은행 및 카드 수수료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온라인상의 모든 가상화폐들에 있어 각 용도별로 

화폐를 살 필요 없이 전자화폐 하나로 모든 가상화폐를 결제할 수 있고, 

기존 금융권의 신용불량자와 통장 거래가 불가한 사람도 가상화폐 거래

는 가능하므로, 그 사용에 있어 편리성, 유용성, 확장성의 강점을 가지므

로, 가상화폐의 건전하고 유익한 활용은 현 금융 산업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이 자명하다(유희식, 2020).

2. 가상화폐 발행의 필요성 논의

가상화폐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서 전개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가상

화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충

분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았다(김봉규, 이원부, 2021). 이로 인해 

현시점에서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도입을 결정하거나 시험 발행한 국가들

의 현황을 비교정리 하거나(장우석, 2014), 제도를 적용했을 때의 효과

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개괄적인 수준에서 접근한 연구들이 대부

분이다(최정희, 2020). 그러나 전반적인 금융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연구를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 발행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이에 

관련한 연구들에 관한 고찰은 매우 유효하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지

금까지 논의되었던 가상화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 동향 등을 중

심으로 한 논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안성배 외(2018)의 연구에서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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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단으로 채택이 증가하는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coinmap.org

에서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을 언급하면서 점차 

상용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화폐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우발성 결제에 대한 취소의 어려움, 갱신의 

빈도가 저조하며 가격의 변동률이 높아 안정성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

다. 또한 가격 상승에 따른 거래비용의 상승도 하나의 문제로 제기하고 

있으며, 대중적 결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래 안정성과 시스템의 보강

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국제공조(국제적 합의)가 전제되었을 때 비트코

인이나 가상화폐의 발행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고 주장

하였다. 

이명활(2019)의 연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중앙은행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였다. 특히 가상화폐 발행은 지폐

나 주화와 같은 실물 명목을 대체하거나 보완 사용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 처리하는 전자적 명목화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화

폐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고 피력하면서 중앙은행에 예치된 지

급준비금이나 결제계좌 잔액은 기존에 계정형 전자화폐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스웨덴을 포함한 유럽국가들은 현금 

사용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차후 실질적인 명목 화폐가 사라질 것이고, 

개인 주체들의 경우 중앙은행에 기반한 화폐를 사용, 보유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누구나 사용 

가능한 가상화폐 발행을 일반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봉규, 이원

부, 2021). 

함형범(2020)의 연구에서는 금융 산업과 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핀테크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는 현상을 제시하면서 오프라인, 온라인에

서의 모바일을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

으나 공공기관 차원의 간편결제 서비스는 주요한 문제점이 있음을 강조

한다. 특히 저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지적하는데, 현금 없는 사

회에 관한 불안감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감, 그리고 제

도적 결핍에 따른 불법자금 세탁, 해킹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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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함을 피력한다. 

김봉규와 이원부(2021)의 연구에서는 해외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Furche와 Sojli(2018)의 연구에서는 가상화폐의 출현은 이미 비트코인 

등 민간 차원에서는 활성화 되었으나, 중앙은행이 자발적으로 가상화폐

를 발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을 가속화 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중앙은

행 차원의 가상화폐 발행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디지털 인증서

(CIDC) 의무화를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인증서를 통해 현금의 발행과 

유사한 기술로의 보강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CIDC는 종래의 경제 주체

가 기존 역할을 지속 전달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전달 방식을 허용함과 

동시에, 중앙은행에 추가로 큰 혜택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발행한 통화에 관한 통제 메커니즘 증진, 통화

의 유통에 관한 더욱 직접적인 영향과 가시성 그리고 통화 거래자들에 

관한 결제 메커니즘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

다.

또한, Juks(2018)의 연구에서는 종종 가상화폐 발행의 필요성은 금

융과 거시경제의 안정에 있어 상당한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됨을 피

력하면서 가상화폐 발행에 대한 스웨덴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통상

적 예금이 스웨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e-krona로 유출되면 은행의 

유동성 포트폴리오가 감소되고, 자금조달 여력 또한 약화되나, 은행은 

보통 예금 금리를 통해 이 같은 유출을 통제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한 은행은 자금조달 능력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시장의 자금 발

행 가능함을 피력하면서 e-krona 수요는 명목GDP 3% 이하로 그칠 것

이나, 향후 지속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전자화폐가 상용화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들의 통

제와 제도수정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indseil(2019)의 연구에 따르면, IT 기술 성장은 금융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침을 강조하면서, 시스템 및 제도가 잘 구축되면 가상화폐

가 금융시스템의 총체적 변화를 촉진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서 가상화

폐의 도입 및 상용화에 대하여 실현 가능함을 지적하고 있다. 



- 11 -

Carstens(2019)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획기적 기술이 기존 

방식을 더 잘 대체할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혁신이 성공하기 위

해서는 안정적인 시스템 및 제도와 더불어 경제, 시민, 기업 등 사회전

반에 걸친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Ward와 Rochemont(2019)의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을 포함한 금융시

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술들을 제시하면서, CBDC의 성장가능성과 국

제 무역에서 활용 등 장점이 많으나, 다른 연구들과 같이 시스템과 제도

의 안정성을 가장 핵심적 이슈로 설정하고 있다. 

Armelius, Claussen과 Hendry(2020)의 연구에서는 캐나다 사례에 

주목하면서 시중은행 화폐를 중앙은행 화폐로 전환 가능한 개개인 역량

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여러 국가들이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유

일한 형태인 중앙은행 화폐 현금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가상화폐 발행 

이슈는 특히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민간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차원

에서 가상화폐 발행에 대하여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공통점은 가상화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며, 차후 가상화폐는 우리 실생활에 있어 필연

적으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논지가 주요한 견해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

한 제도 및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피드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상화폐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전체적

인 긍정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고, 현 단계에서는 

여타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상화폐 거래 현황

전 세계적으로 발행, 통용되는 가상화폐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그리고 테더(USDT)이다. 특히, 비트

코인은 희소성에 따라 가장 폭발적 관심을 받는 가상화폐로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비트코인이 2009년 처음으로 발행되던 당

시 추정가치는 미화 0.0008달러에 불과했으나, 2012년 초에는 1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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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400달러, 2017년에는 1만 9,909달러, 2021년에는 무려 

68,000달러까지 급등했다.

이렇게 시장규모가 증대하면서 세계 각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업비트, 

빗썸 등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개설되었다. 하지만 투자에 관한 극심한 

과열과 과도한 가격 등락 등 금융거래상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

라, 2017년 정부의 규제가 시작되면서 그 열기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가상화폐를 실물경제에서 사용 가능한 통화로 인정하면서 비트

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에 관한 관심이 다시 증가했다(유희식, 2020). 

[그림 2-3] 가상화폐 거래량 추이

누적 거래 금액 하루 평균 거래 금액

출처: 유희식(2020)

박종서(2020.7.9.)는 현재 하루 7,600억 원어치 이상의 가상화폐가 

거래됨을 집계했다. 2020년 가상화폐 매매 규모는 전년 5월 기준 115

조 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빗썸,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

소에서는 2020년 5월 기준 114조 9,083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거래

되었고, 하루 평균 금액은 7,609억 원임을 제시했다. 2016년 이후 누적 

거래 금액은 2,160조 원을 넘어섰고 이러한 증가세에 따라 연말에는 

2,300조 원을 넘을 것을 추정했다.

오로라(2021.6.30.)는 비록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매우 큰 변동성을 

보이는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투기는 막되, 해당 시장을 과도

한 규제로 축소시켜서는 안됨을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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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의 위·변조가 불가하여 금전 거래 투명성을 증대하므로 투자 개념

보다는 금융거래 시스템 혁신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접한 MZ세대는 가상화폐 네이티브가 될 것임

을 예측하면서 NFT와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대중이 증가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차후 더욱 성

장할 것임을 강조했다.

4. 가상화폐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가상화폐는 이미 커다란 시장이 형성되었고, 미국을 포함한 금융선진

국들은 이 시장에서 위치를 선점하며 자국 금융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

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않기 위해

서는 세계적 추세에 바르게 편승해야 하며, 금융 분야의 획기적인 디지

털 혁신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 지원과 행정적 제도 마련을 하는 등 이를 건

전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국내외 가상화폐에 관

련한 정책과 해당 이슈를 검토할 것이다.

1) 해외 가상화폐 정책 이슈

진달래(2021.9.24.)는 중국 중앙은행인 중앙인민은행이 가상화폐 관

련 모든 금융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단속도 예고함

을 제시했다. 가상화폐 거래는 물론, 거래 플랫폼 홍보나 기술지원 업무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면서 중국의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가상화폐

의 가격이 일제히 급락했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온

라인상에서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정책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가상화폐 업무들은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가상화폐는 자금세탁, 사기 등 각종 불법, 범죄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제시되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되었고, 인민은행은 이러한 가상화폐

가 경제, 금융 전반의 질서를 교란한다고 하면서 정책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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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중국 정부는 범죄에 따른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빼돌린 혐

의로 1,000명 이상을 체포한 바 있다.

신기섭(2021.5.31.)은 미국의 통화감독청이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을 

시사함을 규명했다. 비록 미국은 가상화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과 같은 

혁명을 무시하고 과거로 회귀할 순 없으나, 이러한 새 기술이 규제에서 

자유로운 거대한 그림자 금융을 만들어 낼 우려가 있음을 경고한 것이

다. 반면,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

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 경계를 설정함이 

정책 이슈화되고 있으며, 관계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가상화폐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미국은 중국처럼 가상화폐를 

직접 탄압하고 있지는 않은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의 틀 안에 민간 

가상화폐를 끌어들여 기존 금융시스템 헤게모니를 지속하면서 절대적 규

모의 수익을 창출하는 가상화폐라는 신사업도 동시에 활성화시키고자 한

다는 것이다. 즉, 미국 정부는 가상화폐 산업을 명백하게 비즈니스로 인

식하고 있으며, 규제를 통해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 체계 안으로 

유인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인식함을 진달래

(2021.9.24.)는 강조했다.

한편, 최효정(2021.5.10.)은 일본의 경우 2014년 가상화폐 거래소인

‘마운트곡스’해킹 사건을 경험하며 가상화폐 관련 규제법안을 통과시

켰음을 기술했다. 법안 개정을 통해 현재는 가상화폐 교환업자가 당국에

서 허가를 받는 것을 규정했고, 거래소는 가상화폐 불법적 유출을 방지

하는 차원에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을 규정했다. 또한, 거래소

에 가상화폐를 상장하려면 금융청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싱가포르와 홍콩도 가상화폐를 하나의 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제도화했다. 2020년 11월 홍콩 재무 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가상화

폐 전부를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발표했다. 싱가포르는 

2020년 1월부터‘지불서비스법’을 통해 가상화폐 사업자들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하도록 했다.

이들 주요국의 가상화폐 정책 이슈는 과세를 하되 해당 산업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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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즉,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개

념 규정하에, 해당 시장을 제도화하여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면서, 

아직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상화폐 부작용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여 

사용자의 자산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각 사업처

들의 사업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도

모함에 정책 이슈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Gerard(2020)는 미국의 경우, 페이스북 

(Facebook)은 달러에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인 

디엠(Diem)을 출시하여 다양한 기술 플랫폼에서 적극 활용하고자함을 

밝혔고, Sparkes(2021)도 페이팔(Paypal)은 미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보유 및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규명했

으며, Chokor, Alfieri(2021)은 비자(VISA)가 2020년 12월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폴드(Fold), 코인베이스(Coinbase), 바이낸스

(Binance) 등 25개 가상화폐 연관 기업들과의 제휴로 신용, 직불카드 

출시 및 리워드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장함을 강조했다.

2) 국내 가상화폐 정책 이슈

국내 가상화폐의 거래 규모가 국내 주식시장의 규모를 뛰어넘자, 정부

는 ‘특별단속’이라는 명분으로 특검법 등 규제 중심의 통제 정책을 제

시했으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한

국무역협회(2021.6.4.)은 강조했다. 우선, 현행 존재하는 가상화폐에 관

련한 법률과 제도는 가상화폐 시장규모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며, 수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전성, 위험성 등을 평가하여 위험군으로 간주

할 근거조차 없다는 것이다(신호경, 2021.4.18.). 이에 2021년 시행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특금법과 시행령

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은행으로부터 반

드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여 은행이 

각 거래소에 대한 인증을 책임지도록 했다. 그러나 은행에 가상화폐 거

래소 관리 책임을 부여하면서 구체적 기준이나 조건은 함께 제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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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이에 은행들은‘은행 공통 평가지침’을 구축할 목적으로 외부 컨

설팅에 의뢰하는 실정임을 토로했다.

다시 말해 정부는 현재 가상자산의 위험성만을 경고하고, 사기, 불법

세탁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경고 중심의 정책을 개진할 뿐, 가상

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방향성과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술 산

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호 차원의 정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한국무역협회(2021.6.4.)는 가상자산에 적합한 별도의 업권법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3) 가상화폐 정책 선행연구

앞에서 기술한 여러 가상화폐에 관련한 정책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근 

2020년 이후 가상화폐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

하다. 이 중, 주요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백승윤 외(2021)는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진행하여, 

한국은 가상화폐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가상화폐에 따른 소득을 금융투

자 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별도 과세하므로, 차후 가상화폐에 관한 

정의에 대한 문제가 항상 존재할 것이라며 유럽, 미국, 중국, 일본이 규

정하는 가상화폐 개념 규정과 과세제도를 분석하여 국내 금융 산업 발전

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희종(2021)은 가상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가상

자산에 관한 법률적 강제성이 없으면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에만 의존하

여 투자자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해외 

사례처럼 제도를 도입하여 가상자산 산업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시규정과 해킹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때 

이상적인 가상화폐 발전이 가능함을 촉구했다.

김혜정(2020)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

화폐의 형사적, 정책적 함의에 대한 연구를 암호화폐에 따른 범죄에 대

한 규제방안 중심으로 연구했는데, 현재 암호화폐의 긍정적 면을 악용한 

다양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차후 이에 관련한 범죄가 지속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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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정되는바, 적합한 형사법 규제를 통해 악용사례에 적합한 맞춤화 

된 법적 대응을 통해 해당 산업에 대한 억압 차원이 아닌 활성화 차원에

서 법적인 규제가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제 2 절 정책변동(policy change)

1. 개념과 특성

선행연구에서는 정책변동을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 또는 내부적 요인에 의해 정책이 수정, 유지, 또는 종결되는 것으

로 보았다. 정책변동의 유형과 원인은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

책종결(Hogwood & Peters, 1982), 정책 도구의 수준, 정책 도구 자

체, 패러다임 변화(Hall, 1993), 급속한, 완만한, 급속한 점진적, 완만한 

점진적 변화(Howlett & Ramesh, 1998) 등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정책변동은 때로는 정책과정보다 정책 결정 이후 집행단계에

서도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변동유형론(policy change type theory) 

(Hogwood & Peters, 1982)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규제 정

책을 분석하고 이 과정을 통해 연구대상의 사례를 구체화한다. 정책변동

유형론에서는 정책변동을 정책유지와 정책혁신, 정책승계 그리고 정책종

결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상화폐 정책에 접목하여 분석하고자 한

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 결정이라 할 수 있는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은 과거에 다루지 않은 영역의 정책을 도입하는 정책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을 지지하는 조직, 법률, 예산이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으로 설명된다(나상철, 2018).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정책 

중 정책혁신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보면,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가상

화폐 도입을 위한 제도화 TF에서 발견되고 있다(김대진, 안빛, 2012).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는 기존에 있던 법률, 조직,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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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유지되는 낮은 수준의 정책변동을 의미한다. 가상화폐 정책에서 정

책유지 사례로는 거래소 허가정책으로 예시할 수 있는데, 이는 원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산출을 조정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

으로 볼 수 있다(Hogwood & Peters, 1982).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를 위한 허가정책은 보수적으로 운영되

는 가장 대표적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거래소는 금융계

좌를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개설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받아야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러한 허가제도는 몇 년간 형태를 지속

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는 가상화폐가 자금세탁, 환치기 등에 악용

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현실에서 해당 정책을 급전환시키기 어려운 점에 

기인하고 있다.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는 정책유지와는 달리 법률 변동, 조직

개편, 예산조정 등이 수반되는 것으로, 큰 틀에서 정책목표는 유지되지

만, 정책수단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뀌는 의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책수

정이 일어나는 것으로 정책 대체, 부분종결, 정책통합, 정책분할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Hogwood & Peters, 1982).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정책에서 정책승계 사례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도입을 들 수 있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을 화폐나 유형 

자산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2023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

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정

책은 투자자 보호 논란과 별개로 조세 형평상 시세차익에 세금을 부과하

는 정책승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은 의도적으로 특정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으로 새로운 대체 없이 정책이 완벽히 폐지되는 것이다. 즉 기존에 있

는 법률, 조직, 예산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결속도에 따라 

폭발형, 점감형, 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재무, 2015).

한국의 가상화폐 규제정책에서 대표적인 정책종결 사례로는 특정금융

정보법에 따라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

하도록 하는 등록제 시행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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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변동(policy change) 모형

정책의 변동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및 대상집단 등 그 정책 내용의 

변동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방법의 변동, 예를 들면 서비스 제공 체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포함한 표준 운영절차의 변화까지도 포함된다. 정책의 

변동은 정책 결정 과정 혹은 평가 활동 중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전형적으로 정책 평가상에서 밝혀진 정보가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의 환

류(Feedback)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특히 환류 과정은 정책 과정상 중

요한 부분으로 정책의 변동은 정책 결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결이나 수정만이 아닌 집행과 평가의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이태

종, 2002). 

정책의 변동에 대한 관심과 이론적인 발전은 거의 최근에 들어서야 

표명되기 시작했다. 존스(Jones)나 라스웰(Lasswell)과 같은 당시의 학

자들과는 다르게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 단계로서의 정책의 종결 단계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수정과정까지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

러나 이들은 정책 과정의 순환적 영속성과 정책변동에 있어서의 다측면

성, 그리고 현대 정책 결정의 승계적 경향까지는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

았다(이태종, 2002). 

한편 나까무라(Nakamura), 스몰우드(Smallwood), 맥로린

(McLaughlin), 린드블롬(Lindblom) 역시 정책의 변동이 보편적인 현상

이라고 보았으나, 정책변동의 중요성은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 또한, 리

플리(Ripley), 프랭클린(Franklin)의 경우 미래의 정책 프로그램의 결정

단계를 제안하며 정책 과정의 순환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마찬

가지로 정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정책변동의 이념 중에서도 특히 정책종결에 대한 연구는 조

직의 변동에 대한 보조와 해당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나, 조직의 

쇠퇴(organizational decline)나 감축 관리(cutback management) 및 

정책의 종결 같은 경우는 그 개념 규정상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명확한 개념 구분 하에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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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동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로서는 건(Gunn), 피터스

(Peters), 호그우드(Hogwood)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연

구는 서구에 토대를 둔 연구결과이며 타 국가의 정책변동의 경험적 특수

성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편적인 이론의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일반적인 

정책변동과정과 변동요인에 대한 논문들이 경제정책, 복지정책, 규제정

책, 환경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에너지정책, 보건정책, 농업정책, 언

론정책, 관광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정책변동

에 대한 이론적인 일반화를 기하고자 연구들도 행해지고 있다(이태종, 

2002). 최근 행정이론에서는 [표 2-1]에서와 같이 정책변동을 유발하

는 요인에 대해 다양하게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표 2-1] 정책변동 유발요인

이론 내 용

Zahariadis(2008) 정책아이디어, 정책문제, 정치변화, 정책의 창

Hall(1993) 경제적 위기, 사회적 변화, 정치적 변동

Birkland(2006) 초점 사건

정정길(2011)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

Sabatier(1988),

Sabatier & 
Jenkins-Smith(1999)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통치집단의 변화, 다른 하위 
체제로부터의 영향 및 정책결정지지 연합의 재편성, 
정책학습, 여론의 변화

출처: 장문영, 이찬구(2017)에서 수정 인용.

기존의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은 정책흐름모형(Policy multiple 

stream), 네트워크 모형(Policy network), 정책옹호연합모형(AC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등이 많이 사용 되는데, 정책흐름모형

은 정책 과정에 역점을 두어 흐름을 분석하는 모형이고, 네트워크모형은 

정책 제도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 역점을 두고 자원 의존에 의하여 상호 

연결된 조직들의 클러스터 또는 복합체로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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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본 연구가 주목하는 정책변동과정과 정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서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이 적합한데, 이는 기존의 정책 과정 이론의 문제

점과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Sabatier에 의해 1988년에 고안되었다. 

정책옹호연합모형은 각기 다른 신념 체계를 가진 행위자들이 옹호연합을 

형성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변동이 발생한다고 정책과정

을 설명하는 모형이다(Sabatier, 1988).

외적변수, 정책하위체제, 신념체계, 옹호연합, 정책학습, 정책중개자, 

정책변동의 핵심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상이한 신념 

체계를 중심으로 대립하는 정책체계의 상호작용과 정책변동 과정을 이해

하는데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성욱준, 2014).

정책흐름모형은 우연한 사건의 발생에서 정책 과정이 출발하고, 정책 

결정 우연성을 정책 창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정책 선도자의 정책의 결

정 과정에서 기능과 역할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활용되는 정책흐름모형은 따라서 정책 

옹호자 간 갈등이 아닌 선도자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능과 역할에 주

목하므로, 가상화폐 정책 과정에 나타나는 이해관계자의 분석 및 행위자 

간 갈등에 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정책 

같은 갈등이 있는 역동적인 정책 과정을 분석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었다.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외부환경 요인을 감안하지 않으며, 정책 산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미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3.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집단 간 정치적 권력의 갈등 과정을 기반으로 한 

정책 변동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다. 특히 Sabatier는 이 모

형과 관련하여 정책변동이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과 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의 변동이나 정책지향학습(policy-oriented learning)의 작용

으로 인한 정책체제에 의해 발생함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간의 정책변동

의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이태종, 2002). 이는 미국의 다원론적인 시각



- 22 -

에 바탕을 둔 것으로 비교적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의견 제시가 자유롭지 

못한 정치체제 아래에서는 그 이론적 설득에 한계가 있지만, 통계나 다

른 양적 연구 방법론과 보완하여 정책 변동성, 다측면성 분석에 널리 활

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변동은 외적변수와 이들 영향을 받는 정책하위

체계(policy subsystem)내에 있는 신념 체계로서의 정책옹호연합

(policy coalition)이 정책중개자(policy brokers)를 중심으로 정책학습

(policy-oriented learning) 등의 상호작용으로 신념 체계 변화가 일어

남으로써 발생한다는 이론이다(박종국, 2020).

[그림 2-4] 정책옹호연합모형(ACF)

    출처: 박종국(2020)

이 같은 정책옹호연합 모형은 정책행위자의 신념에 기반한 정책지지 

연합을 구성하여 그들의 신념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과정을 분석하며, 옹

호연합들은 그들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신념을 공유한 정책행위자들

의 전략적인 상호작용으로 정책변동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러한 정책옹

호연합모형은 정책 하위체제 내의 지지 옹호연합 간 상호작용, 즉 정책

학습에 따른 정책변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후 이러한 모형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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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차례의 수정이 이루어져서 정책변동이 일어나는 통로로서 정책학

습과 외부충격 이외에 내부충격과 협상에 따른 과정 결과로서의 모형이 

추가하여 더욱 발전되었고, 구조의 복잡성도 더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본 연구가 주목하는 가상화폐 정책변동의 경우에는 비교적 단기간

에 두 이익집단의 역동적 갈등에 따라 정책이 산출된 경우이므로 이러한 

구조의 복잡성을 반영할 만큼의 시간 경과에 따른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는 정책변동모형의 초기모형을 기준으

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외부요인

외부요인은 안정적 외부요인과 역동적 외부요인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변화는 있으나 그 속도가 느리고 거의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정책 하위

체제가 선택 가능한 정책 대안의 범위를 제한하고, 정책 하위체제들의 

자원, 신념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정책 특성, 자원 

배분, 기본적인 사회문화적 가치와 사회구조, 법적 구조가 포함된다. 반

면 역동적 요인은 정책 하위체제에서 단기간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사회, 경제적 조건의 변화, 여론의 변화, 선거 등을 통한 

통치세력 변화, 다른 정책에 따른 영향과 정책 결정 등이 있다(박종국, 

2020).

2) 내부요인

내부요인은 우선 정책 하위체제 내부를 구성하는 정책 행위자들이 이

루는 지지 연합과 이들 정책에 상이한 신념과 자원이 있다. 지지 연합은 

공유된 신념 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로서 

옹호 연합으로 간주된다. 이들 옹호 연합은 공통된 신념 체계에 기반하

여 옹호 연합을 구성하므로, 신념 체계는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 중요 분

석 단위이다. 이러한 신념 체계 수정은 정책학습(policy-oriented 

learning)에 따라 발생하며, 이는 경쟁하는 지지 연합 간에 일정 부분 

갈등이 존재하거나, 지지 연합 간 논쟁을 촉진하는 논의가 있을 때 발생



- 24 -

한다(박종국, 2020).

3) 정책중개자

이들 정책옹호연합이 상충하여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전략하에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 불일치는 심각한 정치적 갈등으로 비

화한다. 즉, 옹호 연합 간 소유하는 자원에 기반해서 그들이 공유하는 

신념 체계가 반영된 정책 산출을 위해 상호 경쟁하는데, 정책중개자는 

이러한 갈등을 중재한다. 정책중개자는 옹호 연합 간 경쟁적 갈등을 중

재하여 합리적 타협점을 찾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박종국, 

2020).

4) 정책학습(policy-oriented learning)

정책학습이란 정책목표의 달성, 재설정, 정보나 경험에 따른 결과에서 

나타나는 생각 혹은 행동 의도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정책학습은 정책

목표에 관한 기존 경험과 새로운 정보에서 발생한 행동, 생각의 대안으

로 정책지지연합들의 신념 체계의 변화를 유발하는데, 정책 옹호 연합모

형에서 정책학습을 정책변화를 촉진하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원동력으

로 간주한다(박종국, 2020).

즉, 상기에서 검토한 안정적 외부요인과 역동적 외부요인 기반하에 내

부요인에 해당하는 옹호 연합들간 발생하는 갈등, 경쟁을 정책 중개자가 

합리적으로 조율, 중재하여 타협점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이 산출되어 차

후 정책 방향성을 추정할 수 있다.

4. 정책변동 선행연구

정책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은 많은 정책사례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전진석(2003)의 연구에서는 1963년 약

사법 개정 이후 의약분업의 정책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정책옹호연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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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옹호연합의 접근방법에서 강조되고 

있는 기본 전제들이 의약분업의 사례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

였다. 특히 수십 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의약분업 정책

의 변화는 정책옹호연합 간의 상호작용임을 확인했으며, 정책 하위체제

에 영향을 주는 안정적 변수와 역동적 외적변수들을 확인하였다. 그 결

과 정책옹호연합들의 믿음체계(belief systems)의 수정을 뜻하는 정책

지향적 학습(policy-oriented learning) 또한 상당 부분 점증적이고 장

기적인 의약분업의 정책변화에 주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의의는 전통에 기인한 정책분석방법에 있어 그 대안으로 제기

된 정책옹호연합모형이 의약분업 정책 변화를 설명해 내는데 매우 유용

한 모형인 것을 밝혀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겠다. 

양승일(2005)의 연구에서는 1971년 지정된 그린벨트 사례를 대상으

로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Sabatier의 옹호연

합모형을 적용하였는데 분석결과 정책 하위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변수라는 안정적인 변수에, 도시화 현실 및 도시 주변 환경 보전의 일환

인 그린벨트와 권위적 정치체계, 도시계획법 등이 외적변수에 해당되며, 

내적변수로는 외환위기, 시민단체 활동, 정권교체, 정책 중개자 등이 포

함되어 있다. 특히 옹호 연합에서는 자신들의 신념을 바탕으로 갈등구조

를 형성하며 공청회 등의 정책 지향학습을 불러오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린벨트와 관련이 있는 정책변동에서 중요한 것은 친환경 

요소이며, 이는‘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

로 구체화 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김영종(2009)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동태적 

정책형성 네트워크와 정책옹호연합의 결합모형을 통해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한 다수의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과정을 각각의 정책행위자들의 

면접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하는 고용허가제 도

입을 위한 정책옹호연합과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보이는 경제부처 중심

의 정책옹호연합의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통

령의 중개활동 및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의 산업연수생제도와 외국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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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허가제의 병행하는 타협적 방안이 산출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확인하

였다. 특히 본 연구의 경우 정책활동의 분석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

책네트워크과 정책옹호연합모형을 기술적으로 결합하여 복잡한 동태적 

정책결정 과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덕로(2012)는 기초노령연금 정책 결정에 관한 사회연결망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 정책 결정 과정과 변동과정

에서의 정책옹호연합의 구성을 확인하고 설명하였다. 어떤 특수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거나 진단하는 이론의 확립은 양적, 질적 연구방법의 상호

작용과정 속에서 점차 공고해진다고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특정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정책옹호연합 구성이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충분히 설

명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정책옹호

연합모형을 토대로 양적 연구방법을 병행함으로써 이 이론의 적용 가능

성을 확인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유현과 권기헌(2013)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의 정책형성 과

정에 관한 연구에서 옹호 연합과 사회연결망분석(SNA)를 중심으로’라

는 연구에서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의 정책형성 과정을 Sabatier의 정

책옹호연합모형과 신문기사를 이용한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정책

형성 과정에서의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다. 배출권거래제 정책의 도입은 

시장가치와 환경 사이의 충돌이라는 근본적인 불변의 속성을 가진 갈등

의 문제와 15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정책의 형성 기간을 고려

할 때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에 적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Lasswell의 정책형성과정을 정책 갈등기, 정책 처방기, 정책 

정보기, 정책 건의기 등 4단계의 시기로 발전시켜 각각의 시기에서 보여

지는 정책하위체제의 구조(중심성과 밀도, 연합의 구성)와 상대적 안정

변수, ACF상의 역동적 외향 요인 및 정책산출물의 시기별 분석 등을 통

해 최종적으로 배출권거래제 정책이 형성되는 전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

하였다. 그 가운데 정책 하위제체 분석에서의 사회연결망분석(SNA)에 

대한 적용은 ACF상에서 보여지는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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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우와 류석진(2017)의 연구에서는 '가상화폐 규제의 구조 및 변

수: 비트코인 규제를 창출하는 영향요인'을 비교연구 하였다. 비트코인에 

관한 각 나라의 규제가 신중, 허용, 불가, 무반응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바, 국가의 규제수준과 ICT의 발전 정도 및 금융, 경제, 정치적인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CT의 발전수준이 높고 금융, 

경제적 역량이 높아 통화가치가 안정적일수록, 정치적 역량 특히 국제자

금세탁방지기구 가입국 일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허용적인 규제성향을 보

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상화폐의 바탕이 되는 이념 및 제도, 이익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사

회에서 가상화폐의 화폐 권력 구조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가

상화폐가 이념 차원에서 분권성, 직접성, 개방성을 표명하고, 제도 차원

에서 네트워크 동료 생산에 기반, 이익 차원에서 낮은 거래 비용, 경제 

활성화, 공동체 확산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조희정 외, 

2015).

김현정(2018)의 연구에서는 송금법 개정을 통해 대표 암호화폐인 비

트코인을 공식 통화로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의 정책전략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조정해 나갔던 IT 전략특명소위원회의 역할과 그 과정

을 분석하고 일본 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세제의 개정 및 규제 조

직이 수립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고찰하여 중개자의 역할이 잘 검토되었

다고 할 수 있다. 

권오훈(2019)의 연구에서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연대

기 순으로 다루면서 한국 정부가 취해온 입장과 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

하였다. 특히 암호화폐 관련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금융위원

회의 내용과 흐름을 살폈다. 하지만 실상 금융위원회를 제외하면 가상통

화 TF 유관 부처도 별다른 지침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가상통

화 관련 가이드라인의 구축이 시급함을 지적하면서 가상화폐를 증권형, 

지불형, 유틸리티형으로 구분하여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고시면(2018)의 가상화폐 합법화 및 가상화폐 특별지구의 구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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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비트코인 규제와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이 취했던 찬반 입장을 인

용해가며 다소 읽기 쉬운 방식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분석 

및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스위스 Zug의 크립토 밸리(Crypto Valley)를 

예시로 들며 관련 산업을 촉진 시킬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상화폐 규제의 현황과 규제 방향, 외국의 규제 등을 비교 

연구한 선행사례들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의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맹수석(2017)의 연구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국가별 규제 현황을 살

피고 시사점을 제시하여 우리의 법제 개선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이 연

구에서 가상화폐 규제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을 가상화폐에 관한 개념 정

립, 가상화폐 사업자의 불법거래 규제 문제,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 문제 

등으로 지적하였다. 

이현정(2015)의 연구에서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의 금

융법 규제를 비교 검토하고 한국의 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김종호(2018)의 연구에서도 가상화폐와 관련 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기

관들의 대응 방향을 일본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최창열(2018)의 금융투자 자산으로서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연구에

서는 국가별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시장규제 완화

를 위한 국가별 가상화폐 규제 동향을 살펴보았다. 대응 방안으로는 가

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조세 제도의 확립, 국제공조, 실제 사용증

가, 법정통화와의 차이점 인식, 우량 코인 선별 등을 제시하였다.

기노성(2020)의 연구에서는 거래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 거래

소 고객의 금융소비자로의 보호, 보안성 강화, 거래소 등록 및 인가제, 

고유 자산과 위탁 자산의 분리, 중요 규약의 제정 및 설명 공개의 의무, 

시세 조정과 불법 거래 및 정보조작에 대한 벌칙 및 과징금 규제 등 가

상화폐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규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신상화 외(2018)는 암호화폐의 과세 가능성에 집중하며 암호화폐 시

장현황, 우리나라의 제도, 국외의 제도 등을 살펴보고 향후 적절한 과세

제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익명성이라는 차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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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체계의 집행을 위한 거래와 소득 식별과 포착이 어려운바, 이를 위

한 규제 및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입법정책연구원(2019)은 한국의 블록체인 전반에 대한 정

부 정책 동향을 각 주관 부처별로 분석하고,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블

록체인 법 규제 현황, 해외의 법 규제 현황 등을 분석하여 블록체인 관

련 법제 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블록체인의 금융 관계법과

의 쟁점(금융실명거래, 지급 결제 수단으로의 전망, ICO 및 거래소의 법

제도, 중앙은행과의 관계, 과세 문제)을 다루었다. 

상기한 다수의 연구들이 가상화폐 관련 정책변동 과정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가상화폐 정책이 갖는 역동성에 중점

을 두고, 장기간의 역동적 정책변동 분석에 적합한 정책옹호모형에 따라 

체계적 분석을 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

하는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현재,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하여 

가상화폐의 정책변동과정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가 ACF 모델로 가상화폐의 규제 변화를 분석한 첫 연구

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정책옹호연합모

형 적합성을 규명한 연구는 다수이므로(문유진, 2021; 이동규 외, 

2013) 본 연구결과에 따라 더욱 신뢰성 높은 가상화폐 정책변동 과정 

분석과 차후 정책의 방향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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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모형 및 데이터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가상화폐 관련 정책 갈등사례에 집중하여 정책이 산출되기

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가상화폐 정책변동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가상화폐는 정책을 둘

러싼 환경변화에 민감하여, 정책 결정 과정이 동태적인 양상을 보인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행위자들이 옹호 연합을 형성하여 각자에 유

리한 정책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영향력을 표출했던 사례였기에 정책옹호

연합모형이 본 연구의 분석모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역동적 정책 과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Sabatier

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채택하고자 한다.

그러나 정책옹호연합모형은 미국의 다원론적 시각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나 비판이 자유롭지 못한 정치체제에서의 

이론적 설득에는 한계가 있으며(이태종, 2002),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

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책옹호연합 모형

과 함께 사용되는 빅데이터 분석(Big Data Analysis) 및 사회연결망 분

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추가적

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

정책옹호연합모형에 따른 정책변동 요인은 상반되는 정책 옹호자들 

간 갈등과 신념 체계, 이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변수 그리고 이러한 갈등

과 충돌을 중재하는 정책중개자 역할이며, 이에 따라 최종 정책이 도출

되고 이러한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차후 정책 방향성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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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빅데이터 분석 및 사회연결망 분석 연구모형

[그림 3-2] ACF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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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 연구는 가상화폐 정책 결정 과정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기

존의 Sabatier 정책옹호연합모형 중에서 초기모형을 활용하여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책변동모형은 장기간에 걸쳐 전개된 역동성

을 갖는 정책갈등과 이에 따른 정책산출에 적합한데, 본 연구가 주목하

는 가상화폐 정책변동의 경우 단시간 내 양 갈등집단의 치열한 경쟁적 

정책추구와 갈등 양상을 보여 충분한 역동성을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다.

또한,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초기모형 이후 수차례 수정, 보완을 거쳐 

정책변동 영향요인에 있어 다양한 내적, 외적변수가 추가되어 구조의 복

잡성과 다 구조화를 특성으로 하는데, 가상화폐 정책변동의 경우, 규제

법을 중심으로 이를 옹호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 간 갈등이 명확하고 

다양한 외적변수가 추가될 만큼 장기간 지속된 정책변동이 아니므로, 본 

연구는 초창기 모델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정책변화를 촉발하게 하는 외적변수는 

무엇인지를 밝히고 어떻게 정책행위자로 구성된 옹호 연합이 형성되는

지, 구성원은 누구이며,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신념 체계는 어떠한지를 

규명한다. 또한, 정책산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책중개자를 살펴보고, 

최종적인 정책산출이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는지를 분석한다, 아울러 이

를 통해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변수별 비교분석을 진행한다(나상

철, 2018). 

본 연구는 각 행위자가 산업성과 공익성이라는 상반된 신념을 지니고 

옹호 연합을 형성하여 각자에게 유리한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되도록 영향

력을 행사했던 사례로써, 이러한 방법론의 적용은 산업성이나 공익성과 

같은 상반된 신념을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이 빈번한 가상화폐 정책 동태

적 파악에 유리하다.

단, 본 연구는 기존 초기모형에서 추진옹호연합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와 박영선 의원 등 제도화를 통한 가상화폐 산

업 발전 방안을 추진한 연성파로 구분되는 양상을 파악하여, 규제법 추

진옹호 연합을 강성규제 연합, 연성규제 연합으로 구분하여 규제론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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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연성파, 강경파 세 가지 옹호 연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정책학

습 이외에 정책변동과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은 사회문화적 현상에 

해당하는 외적 충격과 각 옹호 연합 내 갈등과 문제 제기에 해당하는 내

적 충격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 2 절 빅데이터 모형에 따른 변수설명

1. 웹 스크래핑 및 사회연결망 분석에 따른 변수 설명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경우 상대적 안정변수 및 역동적 외향요인, 정책

하위체제상에서의 구조(중심성과 밀도, 연합의 구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좀 더 큰 범주에서 이를 활용하고자 한

다. 사회연결망 분석상에서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쉽게 하기 위

함으로 아래 [표 3-1]과 같이 변수를 크게 2가지, 내적변수와 외적변수

로 단순화 하여 각 변수에 해당하는 요인들을 분류하고, 이 분류된 기준

을 빅데이터 분석에서 적용하고자 한다.

[표 3-1] 빅데이터 분석 및 사회연결망 분석 변수

내적변수

정책결정자(정책위원회 등 활동), 이슈에 대한 인식, 

입법 활동, 정책 제안, 사람들의 신념, 정권 및 정치적 흐름, 

정책연구(관련단체)

외적변수

시대의 변화, 변화된 금융환경, 국제적 흐름, 

사회 환경의 변화(사회문제), 체계 및 시스템 등의 변화, 

기술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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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ACF 모형에 따른 변수 설명

가상화폐 이슈는 규제의 찬반 논란이 아주 크고 변동성도 굉장히 큰 

주제이며, 이례적인 코로나19 사태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 세계 적

의 급격한 산업 지형의 변화, 디지털 전환 등 외부 영향도 크다. 이에 

따라 정책변동의 과정이 길지는 않더라도, 비교적 장기간 정책변동에 적

합한 ACF 모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반하여 국내에서 서

로 반대의 신념을 가진 옹호 연합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 이러

한 옹호 연합의 형성에는 어떠한 외부 변수들이 작용하였는지를 안정적 

외적변수, 역동적 외적변수, 각 옹호 연합, 중개자를 설명하는 행위자로 

구분하고, 본 모형을 보완하는 빅데이터 분석 및 사회연결망 분석에 따

른 변수 또한 추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안정적 외적변수

안정적 외적변수는 장기간 내에 변동이 거의 없고, 따라서 정책 하위 

체제 내에서의 행동이나 정책변화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변수

이다. 이는 정책 하위체제 내의 특정 행동이나 정책변화를 직접 발생시

키는 동인이 되지는 못하지만 포괄적 방식으로 하위체제 내 정책행위자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성구, 2014).

1) 기본속성

본 연구에서 안정적 외적변수 중 문제의 기본속성은 가상화폐 규제정

책(제도화)이라고 볼 수 있다. 가상화폐 규제정책을 기점으로 이것이 각 

옹호 집단을 동기화했으나, 정책변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포괄적 

방식의 하위체제 영향요인이다. 정부의 이러한 가상화폐 규제정책은 

2017년 증권발행 형식의 ICO 규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 규제, 국

무조정실의 가상통화 투기근절 특별대책과 2018년 가상화폐 거래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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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제, 일반 법인 계좌를 이용한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시행, 금융위의 

가상통화펀드 관련 조치, ICO 실태조사, 2019년에 가상통화 시장 동향 

점검, 특금법의 조속한 통과 성명 발표 등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2) 근본적 사회문화적 가치 및 구조

최근 김유라(2021.5.4.)가 YTN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가상화폐 

세금 체계에 대한 여론은 반대 입장이 다수임을 표명했다. 국내에서 가

장 빈도가 높은 가상화폐의 거래 연령 인구인 20대 응답자들은 현행 세

법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응답자 중 47.8%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

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20대 집단을 제외한 다른 연령층들의 

일반적인 여론은 아직 가상화폐를 투기의 대상이나 규제를 요하는 대상

으로 보고 있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근본적인 사회구조 및 

사회 문화적 가치는 가상화폐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에 두고 있다. 비록 

해외에서 가상화폐 산업 성장과 주도권 다툼 현상에 따라 그 인식이 변

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사회문화적 가치와 구조라는 차원에서는 

투기의 대상, 규제의 대상으로 간주함이 보다 더 타당할 것이다. 

3) 기본적 법적 구조

기본적인 법적 구조는 특정금융정보법(2021) 및 기타 관련 개정안

(2021. 9월 기준)과 관련하여 실제 시행되고 있는 규제는 특금법 뿐이

므로 이를 중점으로 살피며, 보완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가상자

산 특별법 제정안, 과세법 개정안 등을 분석한다.

2. 역동적 외적변수

역동적 외적변수는 정책 하위체제에 직접적 영향을 가하는 것으로, 하

위체제를 제약하거나 혹은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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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조건 변화, 여론의 변화, 지배집단의 변화, 다른 하위체제의 정책 

결정 및 영향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외적변수는 정책 하위체제 내의 행

위자들의 행동과 전략을 제약하는 역할을 한다(Parsons, 2003)

1) 사회경제 조건의 변화

역동적인 외적변수로는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기반 디지털 산업의 급

격한 성장,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및 이에 기반을 둔 가상화폐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관련 기업의 폭발적 증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증가를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로 볼 수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의 유용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한 가상화폐 체계에 대한 

해외의 기대가 높으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

에 따른 거래의 투명성, 효율성 등 강점을 적극 반영한 가상화폐 활성화

로 한층 진보된 금융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국경완, 

2019).

2) 여론의 변화

여론의 변화는 가상화폐를 고위험 투기 상품으로 보았던 부정적 시선

에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하나의 투자상품으로 보는 시민들의 인

식변화라 하겠다. 

3) 지배 연합의 연동

지배집단 변화의 경우 정권 변화를 보지만,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 시

기 동안 정권교체가 한 차례 존재하였으나 가상화폐 관련 정책적인 논의

는 정권교체가 완료된 이후 최근에서야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배집단의 

변화 변수는 적용하지 않았다. 

4) 다른 하위체계 정책 결정이나 영향

기타 하위체계 결정의 영향으로는 선도 국가들 및 국제기구 등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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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폐에 대한 규제나 정책 방향성을 들 수 있다(특히 특금법은 국제자

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었다).

3. 행위자

옹호 연합은 크게 규제 찬반으로 분리된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

자, 가상자산,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가상통화거래 실명제 등을 규정

한다. 특금법이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에 대해 일정한 규제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거래 투명성을 재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지만 가상화폐를 제도화한 것은 아니다. 아직 가상화폐

를 규정하는 명확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서는 각 차원에서 이해관계자가 역점을 두는 부분과 추구하는 정책 목표

가 다를 것이다. 이에 이해관계자들은 규제 추진 및 저지 옹호 연합으로 

구분되어 자신들의 신념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도출된 전략에 따라 

행동해 오고 있다. 

1) 정책추진옹호연합

추진옹호연합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규제를 할 것인지 각 사

안에 따라 희망하는 규제 강도가 다르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 ACF 모델을 변형하여 추진옹호연합을 두 가

지 그룹: 강성규제 옹호연합, 연성규제 옹호연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자 한다. 

2) 정책저지옹호연합

저지옹호연합은 규제와 관련되어 직접적인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는 

가상화폐 관련 여러 사업자들(거래소, 은행, 암호화폐 기반 비즈니스 

등)이 주축이 될 것이다. 또한, 일반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경우 규제가 

암호화폐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정책저지옹호연합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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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자

정책 중개자는 옹호 집단과 반대집단 간 의견과 충돌을 조율, 중재하

여 정책 지향적 학습을 발생시켜 균형 있는 정책 산출을 촉진하는 집단

으로, 본 연구에서의 정책중개자로는 관련 행정부처, 국회의원, 국무위원

회 등이 있다. 

4. 내, 외부충격과 정책지향학습

1) 내, 외부충격

본 연구에서 가상화폐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친 내부충격은 반대 지지

연합으로부터의 지속적 문제 제기와 반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외부충격

은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 변화, 블록체인 기술 유용성에 따른 

인식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강화로 인한 가상화폐 유용성 증대, 

주 투자자인 세대 간 갈등(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등을 들 수 있다.

2) 정책지향학습

정책지향학습은 가상화폐 규제 실효성에 대한 제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경우, 규제법 옹호 집단, 연성파, 반대집단 간 신념 

체계 충돌에 따른 정책중개자 역할이 원활하지 않아서, 결국 규제법 옹

호 집단이 추구하는 규제법이 최종 산출되었다. 따라서 상호 원활한 상

호작용과 합리적 중재에 따른 정책지향학습은 본 연구에서 발생하지 않

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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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대상과 범위

1. 빅데이터 분석 및 사회연결망 분석의 분석대상과 범위

연구의 분석범위 및 데이터 수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우선 

가상화폐의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권 전문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총 

23인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가상화폐정책과 관련된 공공기관종사자

(기획재정부, 국책연구기관 등) 12명과 금융 관련 분야 종사자(은행 및 

금융기관 스마트 정책 센터장, 연구담당자 등) 11명으로 총 23명을 대

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가상화폐 발행에 대하

여 어떻게 생각하는가?,‘가상화폐 발행과 관련하여 가장 고려해야 할 

요인은 무엇인가?,‘가상화폐를 발행하면 좋은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

가?,‘가상화폐를 발행함에 있어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라는 네 가

지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 비트코인으로 인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가 막 시작되는 시점

인 2017년을 기준으로 2021년까지 약 4년 동안의 신문기사, 가상화폐

관련 연구논문 및 보고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공개된 게시글 및 개

인 블로그 약 7,826,450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Google 

Developer에서 제공되는 html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되, 웹 스크래

핑이 허용되지 않는 robot.txt 문서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병

호, 김가연, 2019).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된 주요 어휘는 공통이슈를 도

출하기 위한 점을 감안 하고, 오타를 제외하기 위하여 문서 내에서 기본 

도출되는 횟수가 최소 100번 이상이 되는 용어들을 대상으로 집계하였

다. 100건 이상 되는 단어 중에 상위 30개 단어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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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F 모형의 분석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제의 형성 과정에서 발의

되었던 금융전자거래법 개정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특별법의 내용

과 개정안 제정 논의 및 입법 과정과 국회를 통과해서 최초로 가상화폐 

규제를 시작하게 된 특금법의 최종 대안을 살펴보고, 각 안들의 차별적 

특성과 규제 정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 저지 옹호 연합에 해당하는 그룹으로는 규제정책에 반대

하는 집단으로서 그 대상은 ICT 산업계, 가상화폐 산업계(협회와 각종 

거래소), 은행, 블록체인 산업협회, 일반 암호화폐 투자자 및 시장자유화

지지 시민단체 등으로 한다. 정책 추진 옹호 연합으로는 규제에 찬성의

견을 표명하는 산업계 협회, 시민단체, 그리고 주요 소관 부처인 법무부, 

소관 기관들인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국회의원, 기타 각 부처(중기부 

등) 등으로 한다. 

한편, 정책중개자로는 법무부(특히 TF), 금융위원회, 기재부, 해당 법

률의 소관 상임위원회 등을 범위로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범위로는 비트코인의 가격변동을 근거로 하였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에 걸쳐 한국을 강타했던 암호화폐 열풍이 줄

어들면서, 당시 개당 2,500만 원 정도의 비트코인 가격은 2019년에 

300만 원대까지 하락했다. 이후 COVID-19 사태와 맞물린 국제적인 

유동성 증가, 글로벌 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 등 다양한 요인이 상

승작용을 촉발하면서 올해 들어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 가격

은 4월에 개당 7,000만 원을 돌파했고,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 14곳

들의 하루 거래액(약 20조 8,830억 원)은 코스피 거래액(대략 14조 

5,300억 원)을 넘기도 했다. 암호화폐의 가격의 극심한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이에 맞물려 규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처음 가상화폐와 관련된 발의안이 제기된 2017년 

7월 3일부터 특금법의 시행일인 2021년 9월까지의 과정을 분석 시기의 

범위로 삼고, 향후 정책변동의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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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자료 및 분석방법

1. 빅데이터 분석 및 사회연결망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1) 주제어 정립

빅데이터 분석은 방대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보다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인터넷과 온라인의 발달과 

통계수치가 아닌 비정형화 된 데이터를 처리하여 보다 정확한 사회현상

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빅데이터의 분석방법은 몇 가지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우선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어를 명확하게 하고 분석 변

수별로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온톨로지(Ontology)라고 한다. 

온톨로지는 주제어를 정립하는 단계로 연구의 주제가 되는 핵심 키워드

와 각 키워드와 관련된 변수를 정립하는 과정을 이 단계에서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가상화폐’,‘정책’의 단어를 기본단

어로 하되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 분류한 내적변수에 해당하는 단어(i.e., 

정책결정자, 신념, 정치, 연구, 입법, 정권, 단체 등), 외적변수에 해당하

는 단어(i.e., 변화, 기술, 시스템, 혁신, 환경 등)를 활용한다.

2) 웹 스크래핑(Web-Scraping) 및 빈도분석

웹 스크래핑(Web- Scraping)은 온라인상의 문서를 통째로‘긁어내

는’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온라인상에서의 한 페이지를 마치 책 한 페

이지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코드를 구축하는 선행작

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상술한 용어들이 기록된 온라인 

페이지들의 html 코드를 활용하여 크롤링 대상 범위를 Python 코드 작

성을 수행하였다(이때, robot.txt로 크롤링의 제약이 있는 페이지는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페이지 코드 수집 시 구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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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Developer mode(개발자 모드)를 활용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

이 내적변수와 외적변수로 나타내는 도메인을 구분하였고, Python의 

plug-in Program인 Scrapy 1.6을 통해 사전에 구축한 주제어 사전의 

단어를 입력하였으며, 함께 도출된 연관어들을 .CSV(혹은 .txt 파일) 형

식으로 출력하였다(김봉규, 이원부, 2021; 이병호, 김가연, 2019). 이러

한 방식을 이용하면 주제어와 지정된 형용사어가 동시에 적힌 단어가 있

는 페이지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문서 형태로 출력을 할 수 있다(김봉규, 

이원부, 2021; 송태민, 2014).

여기서 출력된 단어들은 각각의 주제와 긍정 및 부정의 감정에 따라

서 분류할 수 있으며, 특히 MySQL을 통해서 빈도분석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도출되는 데이터의 양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몇만 건 이상은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문서를 열어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어떠한 이슈가 강조되고 있고 핵심으로 인식되어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는 word cloud라는 시각화 작업을 수행한다. Word cloud

는 단어의 군집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빈도수가 많은 

경우에는 크게 나타낼 수 있고, 빈도수가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작게 나타

나는 방식을 통해 연구자로 하여금 직관적인 이해를 하도록 돕는다. 

Word cloud의 작업은 주로 R 시각화를 통해 구현할 수 있으며, 일반적

으로 이러한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김봉규, 이원부, 2021; 이병호, 김가

연, 2019).

2. ACF 모형 자료 및 분석방법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본 연구가 활용한 자료와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 제안되었던 개정안, 제정안 

과정 전반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ACF 모형 분석을 진행한다. 법무

부, 행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정부 부처 및 위원회의 

공문서들과 보도자료, 법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의 각종 정책연구기관

의 연구보고서, 국회의원의 발의안, 시민단체나 정당의 성명서, 청원서, 

토론회, 간담회 자료, 국내외 논문, 단행본, 주요 언론기사 자료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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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자료들의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각 옹호 연합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둘째, 이들이 각각 어떠한 신념 체계를 갖는지 토론회 및 간

담회 발언 내용, 언론 보도, 관계자 인터뷰 등 분석을 진행할 것이며, 셋

째, 이들이 충돌 및 상호작용이 법안 통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

하여 비교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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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빅데이터 분석(Big Data Analysis) 및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분석 결과

정책옹호연합모형을 단순히 내적변수와 외적변수로 단순화하여 이를 

빅데이터 분석으로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우선 도

출된 주제어의 빈도분석에 앞서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쉽게 하기 위한 워

드 클라우드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가상화폐 빅데이터 분석결과: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다음으로 비트코인으로 인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가 막 시작되는 

시점인 2017년을 기준으로 2021년까지 약 4년 동안의 언론자료, 가상

화폐 관련 연구논문 및 보고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공개된 게시글 

및 개인 블로그 약 7,826,450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Google 

Developer에서 제공되는 html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되, 웹 스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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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이 허용되지 않는 robot.txt 문서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위의 

[그림 4-1]은 인터뷰 결과 및 온라인 문서를 스크래핑 한 결과로 ‘가

상화폐 정책’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된 주요 어휘는 공통이슈를 도출하기 위한 점을 감안 하고, 오타를 

제외하기 위하여 문서 내에서 기본 도출되는 횟수가 최소 100번 이상이 

되는 용어들을 대상으로 집계하였다. 100건 이상 되는 단어 중에 상위 

30개 단어를 기준으로 하였다. ‘가상화폐의 인식’에 대한 결과는 아

래 [표 4-1]과 같이 도출되었다. 

[표 4-1] ‘가상화폐 정책’ 도출 용어에 대한 빈도 분석(상위 30건 기준)

(단위: 건)

No.
가상화폐 정책 관련 

상위 어휘
빈도 No.

가상화폐 정책 관련 
상위 어휘

빈도

1 시세 6,725,920 16 제도화(제도권) 2,308,996

2 급락 6,124,589 17 해킹 2,018,537

3 우려 5,830,662 18 가상자산 2,006,326

4 부재 5,411,730 19 실명제 1,785,871

5 투자자(투자) 5,382,524 20 암호 1,552,626

6 글로벌 5,104,228 21 산업화 1,468,932

7 통화정책 4,657,307 22 국회 1,294,630

8 시스템 4,012,448 23 리스크 1,055,614

9 열풍 3,918,043 24 혼선 1,000,127

10 테스트 3,762,915 25 기축통화 963,295

11 축소 3,552,841 26 빅데이터 740,458

12 비트코인 3,112,300 27 거래량 680,255

13 과세유예 3,108,363 28 디지털 666,077

14 암호 2,685,220 29 MZ세대 623,540

15 블록체인 2,317,554 30 금리 53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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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에 따르면‘가상화폐의 인식’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도출된 

용어로는‘시세’, '급락', '우려' 등 가상화폐의 가치에 대한 언급이 가

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상화폐가 논의 이후 

아직 까지는 공적인 영역보다는 사적인 영역,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주요함을 알 수 있다. 뒤를 이어‘투자자(투자)’,‘글로

벌’,‘비트코인’등 투자상품으로의 관점 및 이것이 국제적인 트랜드 

임을 인식하는 단어들의 빈도가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방증하

듯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제도화’,‘시스템’,‘통화정책’등과 관련

하여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

인 간의 영역에서 투자의 목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일반화가 되면서 공

적 영역에서는 뒤늦게 이에 대한 제도,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가상화폐 제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요인들 역시 상위빈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술된 표와 같이‘해킹’,‘실명제’,‘통화정책’,‘혼선’,‘디지

털’,‘빅데이터’등 기술적인 영역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보강이 진행되

고 있음 역시 용어의 빈출 결과로 알 수 있다. 특히‘MZ세대’가 함께 

도출한 원인에 대해서는 밀레니얼 세대들의 주 투자 수단이 가상화폐이

며 디지털 세대로 대표되는 이들은 가상화폐를 핵심적인 투자 수단으로 

보기도 하지만, 결제의 편의성 등을 고려한다면 이 세대들 사이에서 범

용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옹호모형과 결합한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정책옹호모형을 적용함에 있어 내적요소와 

외적요소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내적요소와 관련된 부분은 이해관계 및 

집단, 개인의 신념, 정책 연구 및 논의, 관련 정책가, 법안 등이 이에 해

당하며, 외적요소는 트랜드, 시대적 흐름, 국제적 환경, 체계 및 시스템

의 변화, 기술혁신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각각 

요소별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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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가상화폐 정책의 내적‧외적요소 사회연결망 분석

가상화폐의 정책옹호모형에서의 내적요소 및 외적요소로 구분하여 사

회연결망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내적요소에 의한 영향

은 약 56%, 외적요소에 의한 영향이 약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내적 요인은 주로 가상화폐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개인

간의 거래 활성화로 인하여 공공 화폐로서의 지위를 논하는 과정에서 부

재중인 법과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우려감이 정책 결정에 있어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의 가상화폐의 열풍이 우려되는 부분이며, 제도 거래의 안정화가 

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국회, 기재부, 정부, 여당, 야당이 모두 주요 관계자로 나타났으며, 자본

시장법을 중심으로 한 입법과 제도가 현 시점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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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외적요소의 경우 가상화

폐의 변화는 시대적인 흐름이며,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에게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형성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지만 디지털

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상화폐의 발행은 불가피한 상황일 수도 있다. 

특히 거래의 편의성, 디지털화에 익숙한 현대 사회에서의 가상화폐는 이

제 공용화폐(CBDC)로의 통용을 앞두고 있어 관련된 정책 형성이 시급

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를 공용화 폐로 통용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내적요소들의 해결이 필요하다. 특히 거래의 안정성, 과

세의 문제, 범죄에의 악용 가능성, 분산원장 등의 기술적 문제, 해킹 등

의 문제해결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표 4-2] 관계자 주요 인터뷰

구분 인터뷰 내용

김ᄋᄋ
(52세, 남)

N은행 센터장

“저도 직장내에서 빅데이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상화폐 관련 현안
들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도 CBDC 도입에 
관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고, 전문가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우
려되는 사안은 아무래도 법 제도의 부재, 그리고 분산원장 등의 기술적인 
문제 등이 있습니다” 

조 ᄋᄋ 
(57세, 남)

K은행 지점장

“가상화폐의 발행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인 듯합니다만, 정보 보안 기
술, 또 악용의 폐해, 자금 세탁 등의 문제들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하
겠죠.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과 기술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 ᄋᄋ 
(54세, 여)
S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결제의 편의성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어 있지만, 
관련 정책이나 법 제도는 거의 전무하고,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에 다
소 회의적이라 우선 제도, 법 등의 시스템 측면에서 고려하는 것이 선행되
어야 하지 않을까…”

조 ᄋᄋ 
(41세, 남)

변호사
(금융관련)

“거래의 편의성도 있지만, 자금 세탁 등의 악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
다. 그러나 관련된 입법활동이나 연구는 아직 미진한 수준입니다. 먼저 관
련 이슈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ᄋᄋ 
(38세, 남)
기획재정부 

근무

“미국은 달러화가 이미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가
상화폐의 발행에 대한 필요성을 국가 단위에서는 회의적으로 생각하겠죠, 
중국의 경우에는 그러한 달러화의 공신력을 저지할 목적도 있습니다… 거
시적인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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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인터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기 [표 4-2]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우선 가상화폐의 발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

은 제도와 시스템의 부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가이드가 되어야 할 제도(입법)와 시스템의 부

재는 실무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상

화폐의 발행은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조세관련 문제 등 수반된 여러 문제가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공

신력을 갖는데 까지는 다소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하고 있으

며, 나아가 가상화폐 발행에 대한 기술적인 한계를 우려하는 견해도 표

명하고 있다. 또한 분산원장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ᄋᄋ
(44세, 남)
국책연구원 

근무

“한국은행에서도 CBDC 발행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2020년 5
월 첫 보고서 작성… 그 무렵이니까, 많이 늦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적인 문제해결도 급하지만 공신력 있고 안정적인 공용화폐로서 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과 제도 등 시스템 정비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 ᄋᄋ
(36세, 여)

H 은행 근무 

“저희도 전사적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지만, 관련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
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윤 ᄋᄋ
(40세, 여)
국회 근무 

“글로벌 시대의 시대적 흐름이라, 가상화폐 발행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관련된 제도나 법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혼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속히 해결하는 것이 저희 현재 과제입니다” 

김 ᄋᄋ
(39세, 남)
국책연구원 

근무

“기술적인 한계가 아직은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발행하는 것은 시기 상
조라 생각합니다. 조세 관련 문제도 있고, 또 환율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
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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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상화폐 정책 변동 개관

1. 2017년 말 ∼ 2019년 규제 부재 시기 

  – 그레이 존(Grey Zone) 가상화폐 정책변동 모형 중 안정적 

외적 변수 형성의 시기

한국 정부는 2018년 1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가상증표(가상자

산)는 도박이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계속해서 가상화폐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은 관련 법

규들 없이 몇 년간 '그레이 존(불법과 합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영역)'

에 방치됐다.

한국은 2017년 9월에 이르러서야 겨우 가상화폐 시장에 관하여 처음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2017년 9월의 발표도 시장에 관한 강력

하고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이기보단 '대부분 국가에서 일부 규제를 

도입하지만 전면적인 규제를 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고, 가상통화 속성

과 효용성에 대해서는 균형적인 차원에서 분석, 평가하고 통제 필요성 

여부를 심도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하면서 미온한 태도를 취하였다. 

정부는 2017년 12월 가상화폐 시장의 엄청난 성장에 더하여 특히 국

내시장에서 보여진‘김치 프리미엄’이 증가한 투기적 수요를 반영한다

고 판단하고 비로소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 대응

은 2017년 말 2018년 초 두 달에 걸쳐 집중 나타났으며, 이 당시 우리

나라 정부의 대응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정책 방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시장 자체를 감독하여 운영원칙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는‘거래 자체에 관한 규칙’을 제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 시장의 투기수요 과열을 진화하기 위해 주의 또는 경고 

목적의 발표들이다. 이는‘시장의 증폭된 기대와 열기’를 해소하기 위

한 대국민 홍보가 주 정책목표였다고 볼 수 있다. 

2017년부터 2018년 초 사이에 집중전개 된 정책들로 가상화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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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독하기 위한 프레임의 기초가 구성되었고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익명성을 제거하여 거래의 투

명성, 적법성을 보장하여 차후 과세의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데에 그 의

의가 있다(한세온, 2019).

[표 4-3] 한국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대응 요약

날짜 정부 발표 내 용

17.09.01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1차 회의

m 가상화폐 시장에 관한 정부 첫 공식 입장 발표

  - 가상화폐 장단점, 특성을 설명

  - 외국 동향을 정리하며 시장에 대한 능동적 개입에 미온
적인 태도를 보임

m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설치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및 관계기관에서 국장급 이상의 
향후 대응을 위한 방향 주문

  - 투명성 확보 필요성 강조

  - 범죄행위에 관하여 대응 의지 피력

  - 규제 필요성에 관해서는 유보적 

17.09.29 2차 TF 회의

m 1차 회의 결과로 인한 조치 발표

  - 신용공여 금지에 관한 ICO의 내용 

  - 관련 범죄 집중 단속

m 현행 법제에 따른 규율 시도

  - 고객정보 유출 제재

  - 거래소 자율규제로 사용자 확인 추진

  - 지도 공문으로 은행권에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강화 
지도 

17.12.04 3차 회의 m 투기 과열과 시장왜곡에 관한 강한 우려 표명

17.12.13 가상통화 투자 유
의사항 발표

m 금융위원회의 가상화폐 시장에 관한 주의 경고 발표

17.12.13 『가상통화 관계기
관 차관회의』

m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주재: 국무조정실)

  - 범죄행위 대응 수위를 증대

  - 본격화된 반 투기 정책 발표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거

래 금지와 거래실명제 언급, 반 투기 대책 발표 

  - AML 규정 제시 등 전반적 관리, 프레임 형성 예고 



- 52 -

자료: 국세청(2019).

날짜 정부 발표 내 용

17.12.28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m 제1차 관계기관 회의에 따른 조치

  - 반 투기 정책 의지 강조

  - 실명제 시행 원칙 천명

  -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발표

  - 거래소 폐지 검토 

18.01.08 금융위원회 입장 
발표

m 지나친 투기 과열 경고

18.01.08 금융권 현장점검 m 정부 발표에 관한 이행의 정도 점검

18.01.15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

m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규제 의지를 재차 강조

18.01.23
특별대책에 따른 
금융권 후속대책 
마련

m 실명제 시행 

m 가상통화 AML 가이드라인 실시 

18.06.27 AML 개정 m AML 규정 강화

18.10.24
가상화폐 펀드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m 정부 법상의 합법적 펀드가 아님을 경고

19.05.28
가상통화관련 
관계부처 
회의결과 발표

m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회의(기재부, 

금융위, 법무부)를 통한 가상통화 시장 동향을 점검

m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는 정식 화폐가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 

외 환경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하여 손실이 발

생할 수 있다는 점, 가상통화 투자 등 관련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면밀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m 특히, 시세 상승에 따른 사기 다단계 등 불법적 행위는 

금융당국과 검·경 등을 통해 엄정 대응, 투자자 피해 적

극 대응

m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자금세탁방지 등을 목적으로 

국회에 계류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

기를 희망

19.11.26.

금융위원회 
특금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

m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관해 자금세탁행위의 능률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제시하고, 금융기업이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

래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한 특정금융정

보법 개정안이 2019년 11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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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

정하지 않으며, 투기성이 큰 위험에 대한 경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규제 등에 초점을 두었다. 

우리 정부의 가상화폐 영역에 관한 대응은 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뒤

늦게 이루어졌다. 2017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가상통화 관

계기관 합동 TF』가 설치된 것을 기점 하여 정부의 대책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가상화폐 시세가 최고인 무렵인 2017년 12월에 접어들어 정부

는 더욱 능동적으로 시장 개입 의지를 천명하였고, 점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라고 보기보다는 가상화폐 열풍을 긴급히 진화하려는 의도에 기반

한 전면적인 통제안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12월 13일“가상통화 긴

급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12월 28일『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 발표』와 2018년 1월 23일『특별대책 후속 조치 발표』가 전개되

면서 투기 열기는 급격히 진화된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현행 제도 관리체계는 넓게 볼 때 정부의 세 가지 

대표적 정책을 통해 형성되었는 바, ①『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1

차 회의 (17.09.01), ②『가상통화 관계기관 차관회의』(17.12.13), ③

『특별대책 후속 조치 발표』[금융권 대책(18.01.23)]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형성된 주요 정부 대책들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1차 회의(17. 09. 01.)

한국 정부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첫 번째 공식 대응은 2017년 9월 

1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루어졌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심으로 참여기관들은  

국장급 참석 형태로 진행되었다 (아래 [표 4-4] 참고). 

가상통화 문제에 대해 관계 기관들 간 첫 공식적 회의로서 가상통화

의 등장 배경, 주요국들 대응 실태를 논의하고 관련 부처들 간에 정부 

대응의 필요성에 합의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기점으로 가상통화에 

관한 정부정책이 발동되었고, 관계기관 간 합동 TF가 형성되어 분기별

로 개최,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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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참여기관

q 주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관계부처

▸ 경찰청  ▸ 방송통신위원회   ▸ 법무부       ▸ 공정거래위원회 

▸ 국세청  ▸ 기획재정부       ▸ 국무조정실 

❍ 관계기관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처: 한세온(2019)

회의에서는 현행 법률 테두리에서 투명성 강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새롭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

는 사항들을 파악하기로 하였다. 

먼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통화 사용자의 본인확인 강화, 가

상통화 취급업자들에 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자율적인 규제 권고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소비자들 피해 예방을 위해

서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이 협동하여 단호히 대응하기로 

하고 다단계 등 범죄는「가상통화 합동단속반」을 통하여 단속하고, 해

킹과 같은 정보 유출에 대응할 것과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관한 공동점검

체계 구축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가상화폐 연관 범죄나 불법적 행위에 관해서는 정부가 명확히 

단호한 태도로 대응한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포괄적, 전면적인 규제에 

돌입하기보다는 해당 시장을 주시하고 관찰한다는 신중한 태도가 중심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발표에서 사용한 표현을 살펴보면,“대부분 국가가 

부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전면적인 규제에 나서지는 않고 있

다”고 언급하면서“가상통화 성격과 유용성에 대해 균형적 차원에서 분

석, 평가하고 감독 필요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시장에 대한 강도 있는 규제에는 꺼리는 태도를 보였다. 그에 따라 가상

화폐 시장에 개입할 목적의 적극적인 선제적 조처에 실패했고 2017년 

12월, 적합한 규제 기반이 부재한 상태로 과열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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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했다.

2) 『가상통화 관계기관 차관회의』(17. 12. 13.)

2017년 하반기에 들어 가상화폐 시장이 본격적인 과열 양상을 보이

자 정부는 2017년 12월 13일 긴급하게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대

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전에도 가상통화 TF가 수행되고 있었으나, 국장급 회의인 것에 반

해, 사안의 중요성 및 시급성에 따라 고위급 공무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비로소 해당 시장에 관한 총체적인 관리 틀 형성이 예고되

었다. 본격화되는 반 투기정책 내용(실명제 시행, 외국인, 미성년자 거래 

금지)을 포함하고 있으며,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지침서 실시를 발표했

다. 이 회의 결과로 인한 전반적인 조치로서 2017년 12월 28일 특별대

책이 천명되었고. 이 후속 조치로 1월 23일 금융기관 후속 조치가 전개

되었고, 관련 규제안이 구성되었다.

먼저, 종래 발표의 연장선상에서 더욱 구체화 된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단속,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대책이 제시되었

다. 다단계 및 유사 수신 형태의 가상통화 자금 모집, 기망에 따른 판매, 

가상통화를 악용한 마약 등 불법적 행위,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관련 범죄들을 엄정 단속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범 등 시의성 있는 단

속도 추진하는 한편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주문하였

다. 

그 외「외환 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자금 환치기 실태분석을 시

행하고 고액의 외국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하는 안이 발표되었고 공

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거래소 약관의 불공정 여부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거래소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한 대안들도 논의되었다. 해킹에 따른 정

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정보통신망

법」위반이 있는 경우 제재하도록 하였다(한세온, 2019).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연속적인 법규위반 사업자들에 대해 '서비스 임시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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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제도'를 적용하고, 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법규 집행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매출액 100억 이

상, 일평균 방문자 수 100만 이상) 거래소들은 2018년 기준으로 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인증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등 보안 의무도 강

화하도록 하였다(연성진 외, 2017). 

이 발표의 주목할 점은 투기과열을 진화하기 위한 투자자 대상 직접

적 정책을 전개할 계획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은행들이 

거래자금 입금, 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검증하고 본인 계좌에

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실시할 것과 미성년자, 외국

인은 계좌 거래, 개설 금지 조치가 언급되었다. 

더욱이 투자자 보호, 투명성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거래

가 가능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하여 시장의 규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구체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예

로 고객들의 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실명확인, 암호키의 분산

보관, 주문량 공개, 매도매수 호가 공개 등 의무화를 검토한다고 발표하

였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은행 등

의 의심 거래에 관한 보고 의무도 강화하는 발표도 이어졌다. 하지만 여

전히 과세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 장차 민간전문기관과 관계기

관으로 T/F를 구성하여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신중한 접근 입장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긴급대책에서 제시된 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12월 

28일 <가상통화 특별대책>이 발표되었다(한세온, 2019).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발표로 가상통화 취급 업체들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명문화할 것을 천명하고, 정부 규제 밖에서 익명으로 전개되는 

서비스인 가상화폐의 특성을 통제함으로써 시장을 정부의 통제 안으로 

시장을 포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8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에서 본인확인이 힘든 현

행의 가상계좌 사용을 모두 금지하는 것을 실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신

규회원을 포함, 기존 회원에 대한 계좌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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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좌 사용자의 계좌 이전 작업을 주문하였다. 그리하여 본인임이 확

인된 사용자들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만 입

출금을 허락하는「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라는 종래의 서비스로 전

환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ᆞ금감원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이

행을 담보할 의지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취급 업소들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부 규제 이외의 영역에서 익명으로 전개되는 가상화폐의 특

성을 통제함으로써 정부 규제 안으로 시장을 포용하겠다는 취지를 밝혔

는데 2017년 12월 28일 발표된 특별대책은 시장에 관한 가장 매우 강

한 대응을 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실명제실시 발표는 큰 충격을 주었다. 12월 28일 오전에만 해도 2,100

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발표 다음날 1,900만 원으로 하락하

였다. 한국 거래소의 가격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도 부정적 충격을 주

어 15,400달러 정도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13,500달러로 급격히 하

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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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가상통화 특별대책 주요 내용(17. 12. 28.)

q 거래 투명성 확보 

 ❍ 실명제에 따른 거래 시스템 정착 

  - 익명에 기반한 종래의 거래 금지, 실명제 실시 예고

     본인인증한 고객과 거래소 사이의 거래만 허용되며, 거래소의 계좌와 투자자의 계

좌가 지정된 은행에 개설한 경우만 거래 가능 거래소별로 지정된 은행에 계좌 

  - 외국인 및 미성년자의 거래 금지 

  - 신규대상의 가상계좌 발급을 전면 중지 

  - 익명에 따른 기존 계좌의 실명제 전환 추진

 ❍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단 

  - 정부의 긴급대책(17.12.13)을 미준수하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 은행으로 

하여금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을 불가하도록 하여 시장 퇴출 유도

 ❍ 은행의 가상통화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 실명제 정착에 기반 

  - 의심거래 보고 강화(STR) 및 고객확인의무(CDD)를 위한 지침 발표 예정 

q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규율 강화

 ❍ 온라인 광고에 대한 자율정화활동 제안

 ❍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들에 대한 불공정약관 사용 검토 

q 가상통화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q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 검토

출처: 한세온(2019)

3) 특별대책 후속 조치 발표』금융권 대책(18. 01. 23.)

특별조치(17.12.28)에서 발표한 규제 내용을 실제로 전개하기 위해

서는 더욱 구체적인 실행 시스템과 계획이 요구되므로, 2018년 1월 23

일에 금융영역의 후속 대책이 발표되었다. 특히 실명제 거래 체제와 은

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실시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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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명제 거래 시스템 도입(실시일: 2019년 1월 30일)

 - 역동적 외적변수 형성과 이에 따른 안정적 외적변수의 심화 

시기

이전에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 계좌에 첨부된 비 

실명 계좌를 통해 자금을 예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익명성 때문으로 은

행은 자금세탁방지의 의무 기본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다(한세온, 2019).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거래소는 지정된 은행에 법인 계좌 구

축이 가능하고, 투자자는 해당 은행들에 본인확인 이후에 계좌를 개설하

여 거래를 할 수 있다. 거래소의 계좌, 투자자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에

서 만든 것이어야 하고, 계좌가 서로 상이한 은행이라면 투자자는 예금

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감시를 편

리하게 한 것으로,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는 P2P 거래라고 하는 가상화

폐의 탈중앙화 특성을 극복하였다.

1)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제정 및 실시

익명성 통제와 실명제 정착에 기반하여 정부는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감시자로써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그 주

요 내용은 세 가지로서 첫째, 금융기관에 관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더 높

은 수준의 고객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둘째, 가상화폐 거래소에 관한 의

심이 가는 거래 보고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고 의무를 부과한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침은 금융기관 이사회에 지침을 지키도록 관

련 의무들을 부과하는 내부의 통제 체계를 강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의 실시는 궁극적으로 익명성에 가려진 거래의 투명성을 

증대함으로써 거래의 적법성 그리고 과세를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종래에는 익명적 거래로 따라 누가 어떠한 거래에서 

어떠한 이익을 가졌는지 파악이 불가하여 과세가 불가하다. 그러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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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지침 제시로 거래 관련 자료의 확보가 유효해짐에 따라 과

세의 기초를 확보하였다.

2) 빈번하고 지속적인 대국민 경고와 주의를 통한 투기심리 진화

정부는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의 틀을 제공하는 한편 과열된 시

장의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가상화폐에 대한 지

속적이고 주기적인 우려와 경고를 함께 표명하였다. 국무조정실(2017)

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인‘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수립’에 따르

면“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를 위하여 정부 

TF 등을 통하여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사기범죄, 해킹위험 등 가상통

화 투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할 것이 정책 추진사항으로 포함

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정부가 실시한 시장 진화 전략에 관해 정리한다

(한세온, 2019). 

첫째,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잠재우

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강력하고 극적인 표현의 어휘를 사용했다. 

예컨대 법무부는 2017년 12월 4일 보도자료에서‘법무부, 가상통화 대

책 TF 발족’이라는 제목을 사용하며 “가상통화 시장은 가격급락을 반

복하는 극도로 불안정한 시장으로‘24시간 도박장’,‘공포의 롤러코스

터’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2017년 

12월 13일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인‘가상통화 관련주 투자 시 유의사

항’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가상화폐 투자 

행위를 묘사함에 있어서‘묻지마식 투자’라거나 ‘과장, 허위 풍문’과 

같은 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2018)에서는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제윤경 더불

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 가상통화를‘거래하는 상대방으로 교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차원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 전자적 증표에 관한 정

보’로 정의한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정부가 가상통화의 화폐기능을 일부 

인정한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정부 입장을 표명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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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가상통화의 거래 및 취급 업소에 대한 제도화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동이 없으며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

이드라인과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 밝히기도 하였다(금융위원

회, 2018).

둘째, 정부 차원의 강한 경고 신호를 전달키 위해 장관들을 통해 언론

보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7년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현실을 이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 현

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으며, 201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

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폐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

하기도 하였다(차대운, 2018.1.11.). 특히 이 거래소 관련한 폐쇄 검토 

발언은 암호화 통화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비트코

인 가격은 전날 가격에 비해 20% 이상 급락하기도 했다. 또한, 금융위

원회의 경우에는 2018년 1월 8일 브리핑을 통해서 위원장이 직접 위원

회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가상통화에 관계되

는 부처들의 장관이나 총리의 시의적절한 발표는 시장에 대해 매우 강도 

높은 신호를 보내는 데 보탬이 되었고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었

다고 생각된다(한세온, 2019).

끝으로 정부는 저명한 학자와 금융전문가들의 부정적 견해를 규제 홍

보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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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언론에 소개된 비트코인에 관련 경고 내용】

m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교수(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비트코인은 잠재적 기만성 때문에 성공적…불법화돼야 할 것…사회적으로 전혀 유

용한 기능을 하지 못함”(11월 29일)

m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비트코인은) 투기활동에 가깝다 … 화폐로서 필수적 요소인 ‘가치 안정성’이 

없다.”(11월 29일)

m 울리히 스테판 도이치방크 수석 전략가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렇게 과장돼 시장에서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놀랍다, 투자 종목으로 추천하지 않는다.”(11월 23일)

m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CEO

“비트코인은 버블(bubble)과 같아”(11월 9일)

m 제이미 다이몬 JP모건체이스 회장 겸 CEO

“비트코인은 사기(fraud), 결국 버블이 터질 것”(9월 12일)

m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팀

“비트코인은 전형적인 투기(speculation), 법정통화 의문”(7월 12일)

출처: 법무부(2017).

3. 가상화폐 제도화 시도 – 다양한 발의안의 시작

  (옹호연합의 형성에 따른 갈등, 충돌의 시기)

우리 정부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대응이 2017년 말 2018년 초 집

중적으로 나타날 당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제도화(규제 도입) 추진에 

대한 움직임 역시 이 기점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

직이는 주로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의 발의안을 통해 

2018, 2019년에 걸쳐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가상화폐 관련 법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국

회 선도 하에 여러 논의들이 있었으며, 이는 크게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그리고 가상자산 특별법 제정으로 분류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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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먼저,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이 지켜야 할 규제 등을 담은 특정금융정보

법 개정안은 크게 4개 법안이 발의되었던 바 있다. 

1. 제윤경 의원 개정안(의안 번호 12592, 2018.3.21. 발의) 

2. 전재수 의원 개정안(의안 번호 17510, 2018.12.12. 발의) 

3. 김병욱 의원 개정안(의안 번호 19288, 2019.3.18. 발의) 

4. 김수민 의원 개정안(의안 번호 20939, 2019.6.12. 발의) 

현재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데, '금융

거래'를 '금융거래 등'이라고 개정해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사업자들

도 특정금융정보법의 규제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 중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한 가상자산 관련 권고안과 가장 근접한 김병욱 

의원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2019년 11월 21일 법안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의 대안으로 수정 의결되었으며,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에 들어

갔다. 

특금법은 종래의 은행 등 금융기관들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 테

러자금조달방지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부여

하는 게 골자다. 특금법에 기반하여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① '실명확인 

입금과 출금계정 서비스'(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②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 ISMS 인증 등을 구비하고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만 사

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가 2018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한 '실명확

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는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 혹은 출금할 때 거래소 

및 투자자가 같은 은행을 사용하도록 강제한다. 특금법 개정과 동시에 

은행과 이러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건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

원, 코빗)로 좁혀졌으며 결국 실명확인 계좌를 획득하지 못한 나머지 거

래소는 문을 닫게 되었다.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수용되면서 블록체인 산업 향방은 사실 특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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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기반한다. 특금법은 가상화폐를 매도, 교환, 매수, 이전, 관리, 

보관을 영업으로 하면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한다. 법 내용만 보면 가

상자산 거래소와 수탁, 지갑회사들은 물론 이를 발행한 ICO(암호화폐공

개) 회사들도 모두 가상자산 사업자에 포함되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특금법은 ①'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와 ②'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개시 조건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소

관부처인 금융위 FIU가 시행령에서 사업자 범위를 얼마나 넓게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의무 대상이 정해진다. 블

록체인 업계에선 사업자 범위를 거래소 이상으로 정하는 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김병철, 2020.3.5.).

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일반

적인 규제와 관리체계를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하려는 법률 개정안도 크

게 2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먼저, 2017년 7월 박용진 의원이 가상통화 사용자들 보호를 위한 법 

체계,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따라 가상통화 취급업을 관리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발의안 상의 가상통화는 교환

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 형태로 저장된 가치로 활용되는 것으로, 전자적

으로 저당되어 발행한 증표 혹은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되었다. 가

상통화 취급업은 가상통화 관련 업무를 거래업, 매매업, 발행업, 중개업, 

관리업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인가 요건 등 규정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업자로 하여금 투자자들의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기관들에 예치 혹은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다. 기타 

자금세탁 등 금지, 시세 조종행위 금지, 가상통화 사용자들에 관한 설명

의무, 거래방식 제한 등을 규정하였다.

 이후, 2018년 9월 하태경 의원은 가상통화가 아니라 암호통화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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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규율하는 유사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발의한 바 있다.

3) 가상자산 특별법 제정

이 외에도 가상자산만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법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가상자산 관련 제정법안도 3개가 발의되었다. 

2018.2.2. 정태옥 의원이 가상화폐 관련 기술혁신 증대와 및 투자자 보

호, 관련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표로 하는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2018.2.6. 정병국 의원은 암호통화 시장의 기술혁신과 공정

경쟁촉진, 이용자 보호, 암호 통화 취급업의 건전한 관리를 목표로 하는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8.11.21. 김선동 의원

은 디지털 자산 소유자의 권리보장 및 디지털 자산 거래의 안전성· 신

뢰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발의하였다(입법

정책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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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가상자산 특별법 제정

출처: 법제처 법제조정법제관실(2019).

동 시기의 여러 발의안을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정태옥의원안, ’18.2.2)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정병국의원안, ’18.2.6)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김선동의원안, ’18.11.21)

법률의
목적

• 가상화폐 연관된 기술혁

신 촉진과 투자자 보호, 

가상화폐업의 건전한 발전

• 가상화폐 시장의 기술 혁

신과 공정한 경쟁 촉진, 

투자자 보호, 암호통화취

급업의 건전한 관리

• 디지털 자산 소유자의 권

리 확보와 디지털 자산 거

래의 신뢰성, 안전성 확보

용어 • 가상화폐 • 암호통화
• 디지털 자산

(암호통화 포함 개념)

취급업
제도화

• 취급업 인가제 도입

 - 거래업·계좌관리업·보

조업

• 요건: 자본금 30억원 이

상

• 취급업 등록제 도입

 - 매매업·거래업·중개

업·발행업·관리업·외국

암호통화취급업

• 요건: 자기자본 1억원 이상

• 거래업 인가제 도입

• 요건: 자본금 30억 원 이

상

이용자
 보호

• 가상화폐 예치금 별도 예

치 또는 신탁

• 설명의무

• 암호통화예치금 별도 예치

• 예치에 갈음한 피해 보상

계약 가능

• 설명의무

• 실명 확인, 안전성 확보 

의무

• 디지털자산 거래업자의 무

과실 배상책임

불공정
거래
규제

• 시장 질서 교란·미공개 중

요 정보 이용·시세조종·

부정 거래행위 등 금지

• 자금세탁 행위 금지

• 시세조종 행위 금지

• 자금세탁 행위 금지

• 거래 질서 교란 행위(미공

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

종 포함) 금지

감독
/

검사

• 금감원의 감독권 및 거래

업·계좌관리업자의 업

무·재무 상태 보고의무

-

• 금감원의 감독권 및 디지

털 자산 거래업자의 업

무·재무 상태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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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가상자산 발의안

항목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박용진의원안,
 ’17.7.31)

가상화폐업에 관
한 특별법안

(정태옥의원안
’18.2.2)

암호통화거래에 
관한 법률안

(정병국의원안
’18.2.6)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하태경의원안,
’18.9.27)

디지털자산거래
진흥법안

(김선동의원안,
’18.11.21)

법률의 
목적

-

• 가상화폐 관련 
기술혁신 촉진 
및 투자자 보
호, 가상화폐업
의 건전한 육
성

• 암호통화 시장
의 기술혁신과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암호통화 취급
업의 건전한 
관리

-

• 디지털 자산 
소유자의 권
리 보장 및 
디지털 자산
거래의 안전
성, 신뢰성 확
보

용어 • 가상통화 • 가상화폐 • 암호통화 • 암호통화
• 디지털 자산

(암호통화 포
함 개념)

취급업 
제도화

• 취급업 인가제 
도입

• 매매업, 거래
업, 중개업, 발
행업, 관리업

• 요건: 자기자
본 5억원 이상

• 취급업 인가제 
도입

• 거래업, 계좌
관리업, 보조업

• 요건: 자본금 
30억원 이상

• 취급업 등록제 
도입

• 매매업, 거래
업, 중개업, 발
행업, 관리업

• 외국암호통화 
취급업

• 요건: 자기자
본 1억원 이상

• 취급업 허가제 
도입

• 매매업, 거래
업, 중개업, 관
리업

• 요건: 자본금 
20억원 이상

• 암호통화발행 
승인제 및 암
호통화발행심
사위 도입

• 거래업 인가
제 도입

• 요건: 자본금 
30억원 이상

이용자 
보호

• 가상통화예치
금 별도 예치

• 예치에 갈음한 
피해보상계약 
가능

• 설명의무

• 가상화폐예치
금 별도 예치 
또는 신탁

• 설명의무

• 암호통화예치
금 별도 예치

• 예치에 갈음한 
피해보상계약 
가능

• 설명의무

• 이용자피해보
상계약

• 설명의무

• 실명확인, 안
전성 확보 의
무

• 디지털자산 
거래업자의 
무과실 배상
책임

불공정
거래

규제 등

• 시세조종 행위
금지

• 자금세탁 행위 
금지

• 시장질서 교
란, 미공개 중
요 정보 이용, 
시세조정, 부정
거래행위 등 
금지

• 자금세탁 행위 
금지

• 시세조정 행위 
금지

• 자금세탁 행위 
금지

• 시세조정 행위 
금지

• 시장질서 교란
행위 금지

• 거래질서 교
란행위(미공
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
정 포함) 금
지

감독
및

검사

• 금감원의 감독
권 및 가상통
화 취급업자의 
업무 재무상태 
보고의무

• 금감원의 감독
권 및 거래업 
계좌관리업자
의 업무 재무
상태 보고의무

-

• 금감원의 감독
권 및 암호통
화 취급업자의 
업무 재무상태 
보고의무

• 금감원의 감
독권 및 디지
털자산 거래
업자의 업무 
재무상태 보
고의무

출처: 천창민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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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을 정책변동모형에 준하여 분석하면, 1기는 가상화폐 문제

의 기본속성을 인식하고, 이를 투기로 간주하는 안정적 외적변수 형성기

로 볼 수 있고, 2기는 역동적 외적변수의 등장 및 이에 따른 안정적 외

적변수의 심화기로 볼 수 있다. 즉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가상화폐 시

장의 발전, 여론의 변화, 여타 선진국들의 암호화폐 규제 도입과 산업 

진흥 방안 제시 움직임이라는 역동적 외적변수 등장에 따라 1기는 국내 

보수파가 이를 견제하여 규제를 더욱 견고히 하고 제도화한 시기인 2기

로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3기인 가상화폐 제도화 시도는 각 옹

호연합이 형성되어 충돌, 갈등이 심화된 시기로 각 옹호연합들 간 정책

의 경쟁이 심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기에서 3기로의 이전은 역동

적 외적 변수의 영향과 함께 외부충격(일부 국가들이 디지털 화폐 공식 

발행 트랜드에 따른 인식변화, 코로나19에 따른 가상화폐 유용성 증가 

등)과 내부충격(강성규제 옹호 집단 내 가상화폐 활성화를 일부 지지하

는 집단의 청원 등)에 따라 가상화폐 규제반대 옹호 집단이 일부 힘을 

더함에 따라 가상화폐를 무조건 규제하지 않고 제도화함으로써 수용하려

는 움직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1기에서 2기 그

리고 2기에서 3기로의 이전은 국무조정실이 중개자 역할을 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역동적 외적변수와 외부, 내부충격에 따라 각 옹호 집단

의 형성과 규제의 심화 그리고 가상화폐 제도화로 자연스럽게 전개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차후 언급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 정책 중개

자에 따른 정책지향학습이 발생하지 않은 결과, 규제옹호 집단이 추구하

는 정책과 규제반대 옹호 집단이 추구하는 정책 간 양보와 타협점 형성

에 따른 절충안 형태의 정책은 산출되지 못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제 3 절 외적변수

1. 안정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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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속성

가상화폐의 제도화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옹호 연합간의 

갈등 문제를 살펴본다. 여기에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보수적

인 입장과, 가상화폐 거래시장 등의 활성화로 획기적인 부가가치를 창출

해야 한다고 보는 개방적인 입장이 있다. 보수적인 입장의 경우는 가상

화폐가 투기성 자산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가상화폐가 엄격히 관리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가상화폐의 제도

화와 가상화폐를 인정해 주고, 나아가 안전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 등이 

이뤄지며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좋은 규제를 하고 거래소 폐지 등

의 강성 규제를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다.

2) 사회구조 및 문화가치

사회구조 및 사회문화적 가치는 사회의 지배적 가치나 전반적 인식을 

말하며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 경향이나 정책활동에 있어서 기준을 제공

한다(김영종, 2010). 정부의 정책대응의 기본적인 기조는 가상화폐의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가상화폐가 등장하고 난 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2021년 가상화폐를 제도 안으로 가져오는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됐는데 

이 법의 주요 골자는 가상통화거래 실명제,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 방지(CFT) 등의 최소한의 조치이

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를 아직 적극적으로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최

소한의 제도화만을 허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구조와 문화가치는 

보수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3) 기본법적 구조

법적 구조는 정책산출에서 정책변동까지 정책의 하위체제 전반에 기

본적 영향을 주는 법률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첫 법

적 규제된 특금법의 기본법적 구조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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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동적 변수

1)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2021년 8월 25일 얼리어드 마켓(Allied Market)의 리서치 보고서를 

인용하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가상화폐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평

균 12.8%에 달할 것이고 세계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2030년에 이르러 

약 49억 4,000만 달러(한화 약 5조 7,5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

다. 이는 2020년 시장 규모인 14억 9,000만 달러에 비해 세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김민규, 2021.8.26.).

가상화폐의 한 달 거래대금은 2021년 5월 2조 3,100억 달러에 달했

다. 가상화폐가 투기성 버블에 머물지 않고 그 시장 규모가 꾸준히 증가

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oinmarketcap에 상장되어있는 글로벌 

거래소도 만도 2021년 11월 기준 306개가 넘으며, 가상화폐의 코인 종

류도 1만 개가 넘는 수준에 달했다(김민규, 2021.8.26.). 

[그림 4-3] 암호화폐 거래대금 추이

출처: 삼성증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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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또 한 번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디지털화 및 비대면화 등 전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디지털 자산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에 막대한 자금을 풀

었고, 달러의 가치 하락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눈에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부각된 부분도 있다.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인 폴 튜더 존

스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 회피 수단으로 비트

코인을 매입 중이라고 일찌감치 공개한 바 있다 (이경미, 2021.5.4.).

2) 지배집단의 변화

연구 분석대상 기간 중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의 한차례 

지배집단의 변화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못했던 시기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 신기술의 지원 및 진흥 정책과 맞물려 블록체인 

기술에 관해서도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진흥책 및 가이드가 마련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암호화폐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암호화폐를 제

외한 블록체인 기술에 한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중ᆞ후반기에 

들어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는 한층 진지해지기 시작했으며 2022년의 대

선은 앞으로 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여론의 변화

여론의 변화는 산업계에서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와 일반 

시민들의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변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산업계에서는 2017년 투자 열풍이 만연한 당시 월가의 기관들

은 대체적으로 비트코인에 관해서 관망 또는 부정적인 분위기였다. 게다

가 미국의 최대 상업은행인 제이피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2017년에  

“비트코인은 명백한 사기다”라고 단언까지 했다. 하지만 최근 제이피

모건은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경미, 

2021.5.4.). 이와 같이 금융 산업 내에서도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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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변화가 있었다. 이제는 금융권에서도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미국의 프로쉐어스는 미국에서 첫 비트코인 

선물 연계상장지수펀드(ETF)인 비토(BITO)를 출시했다. 이외에도 증

권형토큰(Security Token)의 발행과 제도권 진입 등도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형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며 투자중개업이 가능한 

증권사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처

럼 업계 자체에서도 가상화폐를 제공할 수 있는 투자상품으로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국민들의 여론도 변화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에 의하

면 “가상화폐 열풍이 과거와 조금 다른 점은 가상화폐가 미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라며 “이런 인식이 금융 컨

설팅 회사나 대기업에서 개인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

업계의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가상화폐가 공식적으로 투자상

품으로 제공되면서 여론에도 투자자산으로 인식되는 등의 상호작용이 있

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경미, 2021.5.4.). 

4) 다른 하위체제의 결정의 영향

그동안 해외의 각국 정부는 선도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공식적인 규제

를 도입하면서 가상화폐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은 투트랙 규제를 사용하며 가상화폐를 통제하고 있다.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연방 기구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

폐를 하나의 금융 및 증권 상품으로 규제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유

통시장은 주마다 특별법으로 감독 및 규제를 하고 있다. 세계 금융의 중

심지인 월스트리트가 있는 뉴욕주의 경우 지난 2015년 세계 최초의 가

상화폐 특별법인‘비트 라이선스(면허)’를 만들어 사용자들의 보호에 

나섰다. 거래소는 면허를 발급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하고, 불법 자금 세

탁 행위 예방 및 공시의 의무를 지닌다. 워싱턴주는 기존 자금송금업법

에 근거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한다 (오로라, 2021.6.30.). 미국 재

무부의 경우 1만 달러 이상의 거래는 반드시 해당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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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탈세 등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반면 통화감독청은 지

난 1월 스테이블 코인을 시중은행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등 가상화폐

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유재동 외, 

2021.5.22.). 각 주별로도 정책이 다른데, 뉴욕주는 가상화폐 사업자에 

엄격한 허가제를 시행하는 반면 와이오밍주는 최초로 가상화폐 은행을 

인가하는 등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손병산, 2021.6.6.).

지난 2021년 상반기, 미국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의 새로운 흐름에 방

점을 찍은 것은 2021년 4월 16일에 일어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

이스의 나스닥 상장이었다. 과거에는 오로지 투기 수단으로만 인식되었

던 가상화폐 관련한 대표 기업이 금융당국의 승인 아래 제도권 시장에 

정식으로 등록된 것이다(박상용, 2021.9.3.). 시장의 관심을 반영하듯, 

상장 첫날 코인베이스의 시가총액은 최고 1,12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나스닥 및 뉴욕증권거래소의 기업가치를 크게 뛰어넘기도 하였다. 

이렇게 미국의 경우 금융감독 당국의 수장이 직접 선두에 서서 가상

화폐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

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SEC)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의회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조치를 도입할지 검토하면 좋

을 것"이라고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

회 청문회에 출석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현재 SEC나 상품선물거래위

원회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라며 "시장 규제기관이 없어 사기나 시장 

조작을 막을 보호 수단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박만원 외, 

2021.5.7.).

현재 미국 의회에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이미 

제출된 상태다. 미 하원은 지난달 20일 가상화폐에 관련하여 조작이나 

사기 등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민관 통합의 워킹

그룹을 구성하도록 하는 '혁신 장벽 제거법'을 통과시켰다. CFTC와 

SEC가 모두 참여하는 이 그룹에는 투자자 보호 단체, 가상화폐 업체,  

가상화폐 옹호 단체 등 6개 단체의 대표 중 최소 1명이 포함돼야 한다. 

이들은 미국 내 가상화폐를 둘러싼 법률과 규제 현황을 평가하는 업무를 



- 74 -

맡는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스티븐 린치 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고 활용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규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박만원 외, 

2021.5.7.).

일본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강한 국가다. 2014년 가상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해킹을 겪으며 관련 규제법안을 일찍이 도입했다. 

2019년 개정된‘금융상품 거래법’,‘자금결제법’은 가상화폐 거래업

자는 국가에서 인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거래소들은 화폐 불법적 유출

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도 지닌다. 또한 거래소

에 가상화폐를 상장하려고 한다면 금융청의 사전 심사가 필수인데, 이는 

주식상장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는 셈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가상화폐를 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제도화했다. 

2020년 11월 홍콩 재무국은 모든 가상화폐 거래들을 규율,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방향을 천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고객 재무 정

도에 따라 한도를 정해야 하고, 고객들이 복수의 계좌를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규제 준수 상황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해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한, 거래 가능한 요건을 전문 투자자로 제한하여 

일반 개인은 혼자서 할 수 없도록 했다(김현진, 2021.4.29.). 이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1월부터‘지불 서비

스법’으로 블록체인, 가상화폐 사업자들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

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아시아나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가상화폐에 관련한 규제를 잇

달아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업 성장변화법을 통

해 ICO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 요건을 갖춰 허가받지 않으면 일

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다. 유럽연합(EU)은 2024년까지 포괄적인 가상화폐 규제안을 마련한다

는 계획이다(김수민, 2021.5.4.).

다수의 국가들이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 등이 가능하며 

감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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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폐에 극단적인 규제를 택한 국가들도 있다. 2021년 4월에 터키 중

앙은행은 가상화폐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 금지를 선언했다. 또한, 2021

년 10월에는 전체 비트코인의 무려 65%를 채굴하는 중국에서 가상화폐 

에 대한 채굴과 거래가 전면적으로 금지됐다. 네이멍구 자치구를 비롯한 

중국 전역에 걸친 대대적인 단속과 전격적인 조치로 인해 비트코인과 이

더리움 등의 가격이 30% 넘게 급락했다.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류허 국무원 부총리는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행위 타격'을 공언했는데, 

국적이 없는 비트코인 대신 정부가 통제 가능한 '디지털 위안화'를 키우

려는 의도로 분석되는 부분이다(손일선 외, 2021.9.24.).

[표 4-8] 주요국 가상자산 규제 대응방안

구분 기관 규제
가상자산업자

취급
주요 특징

미국연방

FinCEN 은행비밀법 등록제(MSB)
•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
• 의심거래보고

통일법
위원회

통일가상통화업
규제법

면허제
(license)

•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
• 기록물(거래형태, 기술, 부채 

등) 보관

미국
뉴욕주

NYDFS
금융감독

규정

면허제
(BitLicense)
(신고제 변경 

검토중)

• 투자자보호를 위한 설명 의무
• 거래기록 보관
• 고객확인(Know Your 

Customer) 의무

미국
메릴랜드주

노동, 허가 
및 규제국

권고안 -
• 가상자산의 잠재적 위험 경고
• 가상자산 취급업자 

MSB등록권고

금융
소비자
보호

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법

-

• 가상자산통제
(Control of Virtual 
Currency) 조항을 규정하여 
특정 상황시 일정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도록 함

유럽 유럽연합
자금세탁
방지지침

규제대상확대
(거래소, 월렛 
제공업체 등)

• 고객확인(Know Your 
Customer) 의무

•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
• 2020년 1월까지 자국법 

마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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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본시장연구원(2020).

제 4 절 가상화폐 정책변동 분석

1. 옹호연합 형성과 신념 체계

정책 하위체제를 보면 관련자는 옹호 연합을 형성하는데, 이들은 기본

적인 가치와 정책 관련 인과적 인식, 정책수단 동의 등 핵심적 신념 체

계를 공유하는 협업 집단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신념 체계는 정책 핵심, 

규범적 핵심 등으로 구성되는데, 규범적 핵심은 신념의 체계 중 최상위 

수준으로 존재론적 공리가 이에 해당한다. 규범적 핵심은 연합을 형성하

게 되는 가장 기본적 시각으로 그 지향점이 광대하여 특정정책과의 직접

적 연관성은 다른 계층 신념보다 많이 떨어진다(이태종, 2002). 정책 

핵심은 하위체제의 정책과 연관성을 갖는데, 정책에 관련하여 어떤 특정 

목표가 정해지는지 인과적 인식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옹호 연합

의 형성에 따른 신념 체계를 논의함에 있어 이러한 정책 핵심 개념에 따

라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상기의 과정에 따라, 가상화폐 규제론을 지지하는 지지옹호연합과 반

대옹호연합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옹호 연합의 형성은 가상화폐 규제와 

여론의 부정적 시선 등 안정적인 외적변수에 가상화폐 시장의 발전 등 

역동적 외적변수가 상충함에 따라 창출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

가 가상자산 규제의 지지옹호연합은 강성규제와 연성 규제 지지로 나뉜

일본 금융청

자금결제법 등록제

• 이용자와의 거래내용, 수수료, 
시스템 안전관리 등 정기 
감사

• 가상자산 변경 사전신고제, 
과도한 광고 규제 등 
(개정안, 2020년 4월 시행)

범죄수익
이전방지법

자금세탁방지 규제 
대상

• 이용자 확인
• 거래기록 보관
• 의심거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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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성규제는 가상자산을 투기나 불법거래의 온상으로 바라보는 부정

적인 인식에 기반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의 불인정과 거

래소 폐쇄 등과 같은 강력한 규제 및 불법 거래의 방지, 소비자를 보호

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정책 핵심을 가진다. 연성 규제의 경우 가상자산

의 가치를 인정하고,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신념에 기반하는데 이에 따

라 가상자산을 제도화하여 건전한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며 

산업의 성장도 도모해야 한다는 정책핵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 

옹호집단 내 가상화폐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갖는 집단들의 창출은 역동

적 외적변수에 더하여 외부충격(해외 일부 국가들의 가상화폐 인정, 코

로나19에 따른 가상화폐 유용성 인식 증가, 이러한 변화에 따른 여론의 

긍정적 시선 증가 등)이 더해져 창출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반대옹호연합은 시장주의적 규범적 핵심

을 기반으로 하며,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과 가상자산의 발전이 함께 가

야 하며,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신념을 가졌다. 이에 따라 거래소 폐지 등과 같은 가상자산을 인정하

지 않는 식의 강력한 규제를 반대한다는 정책 핵심을 가졌다.

안정적 외적변수에 역동적 외적변수 그리고 외부, 내부충격에 따라 이

들의 정책 간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었는데, 본 연구가 진행한 각 옹호집

단에 속한 전문가 인터뷰 결과, 가상화폐 규제 옹호 집단 전문가는 가상

화폐 이슈에 관하여 시작 조작, 금융사기 등 여러가지 불법행위 확대에 

따른 가상화폐 금지와 규제에 주목하면서 논의를 전개하였고, 가상화폐 

규제 반대집단 전문가는 가상화폐 이슈에 대해 가상화폐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투자자 보호장치, 가상자산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를 갖는 

전담기관을 정책중개자 산하에 두어 기준 확립의 필요성 등을 각각 피력

하여 상기에서 검토한 가상화폐 규제론을 지지하는 지지옹호연합과 가상

자산 규제에 반대하는 반대옹호연합의 명확한 대립을 보여 주었다.

2. 신념 체계 간 충돌과 갈등

따라서 가상화폐 규제론을 지지하는 지지옹호연합은 보수적인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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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였고, 지지옹호연합 내적으로, 무조건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

이 아니라, 가상화폐 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 대상으로 인정하고 투자자

를 보호하여 산업 성장을 도모하자는 내적 논의와 갈등이 충돌했으며, 

반대옹호연합은 시장주의적 규범을 내세워 세계 동향에 적합하게 가상자

산 거래 활성화를 추구함에 따라 보수파, 온건파, 급진파가 극명하게 갈

리게 되었다. 이는 상기에서 검토한 가상화폐 정책 시기 구분에서 1기에

서 2기로의 변화과정으로 가상화폐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던 시선이 

가상화폐 활성화와 관련 시장 발전에 따라 특히 규제 반대 옹호연합이 

그들이 지지하는 정책에 힘을 얻어 그 갈등이 고조된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일례로 2023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당정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규제론 반대집단은 과세 시점을 유예해야 한다고 하

는 반면, 규제론 옹호 집단인 정부는 예정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상호 갈등이 고조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조소진(2021.4.28.)

는 가상화폐를 두고 극심한 온도차가 존재함을 제시하면서, 규제론 반대

집단은 가상화폐 시장에 관한 정책 지원을 공식화했고, 가상화폐를 새로

운 투자 수단으로 간주, 투자자 보호 등 대책 마련에 나서지만, 정부(규

제 옹호집단)는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

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 옹호 집단은 리스크가 높은 자산인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결국 투자자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원정책 의

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러한 갈등 고조에 따라 반대집단은 정부의 가상

화폐의 과세 대상 간주에 따른 정부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가

상화폐 성격과 투자자 보호 대책 등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표명하여 명

확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편, 이러한 충돌, 갈등 가운데 외부충격(가상화폐 정식 인정, 코로

나19에 따른 가상화폐 유용성 인식 등)이 발생하였고, 상기에서 검토한 

내부충격이 더해져서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이 중

재 과정에서 정책중개자의 역할이 부실하여 상호 양보, 타협, 수용에 따

른 정책지향학습이 발생하지 못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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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중개자

정책중개자의 역할은 상기에서 언급한 갈등을 중재, 조정하여 세부적

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을 형성하는 유

력한 행위자들(Power Actor)이다(최은영, 지현정, 2008). 이들이 모색

하는 타협안은 각 집단에게 설득력 있는 정책 중재안을 제시하여 수용하

게 함으로써 정책 지향적 학습을 산출하며, 이를 기반으로 각 옹호 집단

은 각각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수정, 보완하게 된다. 가상화폐 

이슈의 경우 규제 옹호집단의 정책 의견과 규제반대 옹호집단의 정책 의

견을 각각 수렴하여 국내 환경과 사정에 적합한 규제에 기반한 가상화폐 

활성화 방안의 도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해외에서는 매우 활성화되어 

급격한 발전을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탈세, 자금세탁 등 가상화

폐를 악용한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절충안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상화폐 정책 갈

등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정책지향적 학습은 발생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대책 마련을 위해 2017년 출범한 국무조정실의 범정부 가상화폐 TF(태

스크포스)는 지난 수년간 부처 간 협의가 사실상 전무 하였다. 정부 내 

노선의 정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부처 간의 협의를 촉진시켜 정부

의 단일한 입장을 도출해 내는 활동도 수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반대나 지지옹호 연합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전문적 근거조차 없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2021년 

특금법 개정안의 시행이 되고 나서야 국무조정실은 여론과 기타 외부 상

황들, 국회의 입법 압박 등에 반응하여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대한 

가이드를 낸 것이 가장 적극적 활동이었다고 하겠다. 

본 연구가 진행한 정책중개자에 소속된 전문가 인터뷰 결과, 정책중개

자 전문가는 상기의 사항을 인정, 반성하면서 상반된 의견들을 차후 조

율해야 하며, 가상화폐 산업을 기존 제도권에 무리 없이 수용하기 위해

서는 기술기반산업을 육성하고, 규제반대 옹호집단의 의견 수렴과 함께 

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제조항을 담은 특금법 보완 등 가상화폐 규제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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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집단 의견을 함께 수렴하는 태도를 보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

였다. 또한 기존 제도권에 가상화폐 정책을 원활하게 포용하고 자연스럽

게 정부가 가상자산을 관리하면서 규제와 산업 간의 균형을 통한 활성화

를 추구해야 함을 제시하며 정책지향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각 

옹호집단 간 절충안을 창출하는 유력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회복할 의지

를 보였다.

4. 정책산출

결과적으로, 상기에서 검토한 옹호 집단 간 갈등과 충돌에 따른 치열

한 가상화폐 정책 경쟁과 역동적 외적변수의 영향(가상화폐 산업 발전, 

인식변화 등) 그리고 외부충격(블록체인 기술발전, 코로나19에 따른 가

상화폐 유용성 증가 등), 내부충격(가상화폐 규제 옹호 집단 내 연성집

단 간 토론과 청원 등)이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활성화

를 위한 설득력 있는 대안(가상화폐 부작용에 대한 실질적 대안 모색, 

국내 사정에 적합한 가상화폐 개발전략 등)을 갖지 못한 정책중개자의 

중재, 조율 역할 부재에 따라 그 영향력을 상실했고 결과적으로 가상화

폐 관련 정책은 특금법 개정안과 과세안, 두 가지라는 편향된 형태로 정

책이 산출되었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화폐 중개소가 갖추어야 할 최소

한의 요건, 즉 ISMS 통과, 은행에 따른 실명확인 계좌의 확보, 특정 조

건들에 부합하는 거래 관련 보고 의무를 상정했고, 이러한 조건들을 만

족하는 중개소는 오직 네 개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명확한 규제론에 입각

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안이고, 투자자 보호와는 거리가 먼 정책이

다. 

따라서 이 정책들은 여러 옹호 연합 간의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지향학습 결과로 도출된 정책이 아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취한 보수파의 일방적인 

조치라고 해석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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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 방향

비록 가상화폐 규제반대 옹호집단이 제창하는 정책들(투자자 보호, 산

업 활성화 등)이 역동적 외적변수, 외부, 내부충격 영향으로 충분한 힘

을 얻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정책중개자가 효과적인 중

재, 조율을 하지 못한다면 차후에도 정부가 제창하는 규제에 입각한 편

향된 가상화폐 정책이 산출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경우 현재 외부

충격(여론의 긍정적 시선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유용성 인식 증가 등)

과 내부충격(규제론 옹호집단 내 연성파가 제창하는 가상화폐 활성화론)

이 지속됨에 따라 정책 옹호집단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러한 

혼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산업

이 국내에 정착되는 시기는 한층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움직임

이 지속된다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며 산업 생태계를 저해할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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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오늘날 블록체인 기술 발달과 함께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차원의 비트

코인 등 다양한 가상화폐가 발행되고 있으나 자금세탁 등의 부작용도 빈

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통 규모 또한 급속히 증

가하고,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의 강화로 그 유용성에 대한 인식

이 증대하는바, 가상화폐에 대한 무조건적 규제가 아닌 해당 산업 활성

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화폐를 규제, 감독할 수 있는 명확한 법

적 근거가 미비하고, 해당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이상

적 규율의 방향조차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적합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여 가상화폐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시장을 통해 국내 금융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상화폐 

관련 정책 과정에 주목하여 가상화폐 정책변동 흐름을 정책집행 통합옹

호모형에 따라 분석했고, 이를 통해 정책 방향을 도출함으로써 차후 가

상화폐의 합리적 규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2017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정책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책집행 통합옹호모형에 따라 가상화폐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발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적인 외적변수(투기규제 및 가상화폐 관련 산업 활성화, 암

호화폐를 투기로 간주하는 보수적 문화, 특정금융정보법, 세법개정안 

등)과 역동적 외적변수(급격한 디지털화, 신기술의 발전, 가상화폐 시장

의 성장, 투자상품의 급부상, 여론의 가상화폐에 관한 우호적 시선, 기타 

선진국들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도입과 산업 진흥화 방안)가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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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갈등하는 과정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지지하는 옹호

연합과 강력한 규제에 반대하는 반대 옹호 연합이 생성되었다. 

둘째, 이들 연합 간 상호 충돌 및 갈등하는 과정에서 외부충격(주기적

으로 등장하는 폭등, 폭락 투기 사례, 일부 국가들의 디지털 화폐 공식 

발행 트랜드에 따른 인식변화,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 코로나19에 따른 

가상화폐 유용성 증가, 주 투자자인 2, 30대와 50대 이상 세대 간 갈등 

증폭, 투자자와 비투자자 간 상대적 박탈감 증대 등)과 내부충격(강력규

제 연합 내부에서 각종 설명회, 토론, 청원 등에 따른 조율 촉구)이 발

생하여 강력한 규제를 지지하는 옹호 연합과 규제에 반대하는 옹호 연합

을 각각 지지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각 옹호 집단이 추구하는 정책

들간 경쟁이 가속화되었다.

셋째, 이러한 갈등 과정에서 정책 중개자(대통령 위원회와 국무조정

실)은 양 옹호 연합이 추구하는 논지의 각 타당성을 수렴하여 조율, 중

재함으로써 각 연합이 상대 연합을 이해, 수용하고 절충안과 타협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책지향학습을 창출함이 바람직했으나, 실질적으로 정책

중개자 역할은 거의 전무했음을 확인했다. 즉, 이들 정책중개자는 가상

자산 기술력, 산업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이러한 견고한 기반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는 타협점을 모색할 만한 전문성이 부족했던 것이다. 

넷째, 이러한 정책중개자의 중재, 조율 역할이 부재함에 따라, 현재 

정책 주도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제창하는 강력한 규제를 지지하는 옹호

연합의 보수적인 규제 중심의 특금법 정책 산출이라는 편향된 정책이 산

출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상기 연구결과에 따라, 역동적 외적변수와 안정적 외적 변수가 상호작

용하여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추진옹호연합과 가상화폐 활성화를 추구하

는 저지옹호연합이 생성되었고, 블록체인 기술 발달, 코로나19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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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유용성 증가 등 가상화폐 활성화를 지지하는 옹호 연합의 타당

성 기반이 마련되어 정책중개자가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 조율할 수 있는 

충분한 배경과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중개자 산하 가상

화폐 관련 전문기관과 전문가 등이 부재하여 그러한 외부충격과 내부충

격을 적극 활용하여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중재 기반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가상화폐가 기반한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개방

성인데, 정부의 정책 추진은 폐쇄형 블록체인만 지원하여 혁신을 제한하

고 있으며, 현행대로라면 퍼블릭 블록체인이 발전하기 어렵고 대기업의 

횡보가 예상되는 것이 기정 사실이므로, 정책중개자는 블록체인 등 가상

화폐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이러한 정부의 기술적 이해 부족을 보

완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차후 가상화폐 정책 발

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후 정책중개자는 가상화폐 관련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한 산하 

가상화폐 관련 전문기관 창설이 요구된다. 비록 본 연구의 정책모형에 

따라 역동적 외적변수, 외부충격, 내부충격 모두가 가상화폐 지지 연합

을 지원하는 강력한 배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설득

력 있게 정리, 조합하여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한바, 

정책지향학습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단순히 가상화폐의 

강점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닌, 가상화폐가 갖는 약점, 위험성 등에 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점을 제시함으로써 상대 

옹호 연합과 중재를 시도한다면 정책지향학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증대할 수 있다.

둘째, 차후 정책중개자는 비록 역동적 외적변수, 외부충격, 내부충격 

모두가 가상화폐 지지 연합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책 지향학습은 양 옹

호 집단 간 의견의 절충과 조율에 따른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가

상화폐 정책을 조율함에 있어 단지 가상화폐 활성화에 치중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히 가상화폐 전문화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이를 국내 사정에 적합하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국내 사회문화적 환경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기관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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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폐 전문기관과 함께 산하에 둘 것을 제안한다. 가상화폐의 법적 개

념과 지위는 각 나라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야 하고, 이

에 기반한 차별화된 개발전략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본 연

구에서 확인한 안정적 외적변수(가상화폐 관련 투기 문제, 암호화폐를 

투기로 간주하는 기득권의 시선 등)를 충분히 감안한 단계적인 가상화폐 

활성화 정책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지향학습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가상화폐는 투기라는 사회문화적 가치에 기반하여, 지지옹호연합은 강

성규제집단과 연성규제집단으로 구분되어 강력한 규제 신념과 가상자산

을 가치를 인정한 제도화 추진, 건전한 시장 형성 추구 집단으로 정책 

핵심이 전개되었고,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반대 옹호 연합은 시장주의적 

규범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발전과 가상자산 발전이 함께 해야 하며, 자

유로운 거래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신념하에 정책을 추진했다. 즉, 

가상화폐에 대한 보수파, 급진파 그리고 이들 간 갈등을 합리적 제도화 

추진으로 융합하려는 중간파 집단의 정책들이 함께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 과정은 명확한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념이 구축되

지 않아 명확한 법률과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전개되어 정책중개자가 견

고한 바탕이 없어 이러한 갈등 간 적합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정책중개자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게 

절실한 시점이므로, 관련 연구는 우선 가상화폐가 우리나라 사회, 경제

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검증과 그 검증방법에 

관한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합의에 기반하여 각 양 집단 

간 설득력 있는 정책 방향성이 각각 제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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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아래 정책중개자가 효과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하여 양 집단 간 갈

등을 조정한다면 집단 간의 의견차는 점차 간극이 줄어들면서 국내 실정

에 보다 적합한 가상화폐 발전을 위한 통일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이다.

2. 정책적 함의

본 연구결과, 외적인 영향에 있어 다양한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적 인

식변화와 국제적 동향과 정세에 따른 흐름,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강

화로 인한 가상화폐 위상 증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득세력인 보수

파의 정책 방향성은 변화되지 않았고, 보수파 내 온건파의 다수 논의에

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수적 정책 방향성은 지속되었다. 따라서, 가상화

폐 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상기에서 제시한 정책중개자 산하 가상

화폐 전문기관, 국내 사정 전문기관을 바탕으로 한 조율과 중재의 효과

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가상화폐 발전을 지지하는 정책 

옹호 집단은 더 합리적 선택에 찬성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

이 절실하다. 아무리 정책중개자가 효과적인 중재 전략을 통해 이상적인 

조율안을 제시해도 이를 적극 수용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신념 체계를 수

정, 보완함으로써 더 나은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각 옹호 집단의 양

보와 타협 정신이 없다면 무익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정책중개자는 각 옹호 집단이 한발 양보할 수 

있는 명확한 가상화폐 발전을 위한 근거와 규제를 위한 근거, 아울러 국

내 사정에 적합한 단계적 발전 근거 등을 제시하여 각 옹호 집단을 설득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학계 및 관련 연구들도 이들 정책중

개자를 지원하여 가상화폐가 국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검증에 일

조한다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해당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가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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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현재 가상화폐 특금법 등 정책도출 과정과 영향력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차후 가상화폐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실무

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현재 아직 사회적으로 합

의되지 못한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하여 가상화폐 산업의 발전과 국내 금

융업 발전에 긍정적 일조를 위해 현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균

형 있고 합리적인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가상화

폐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수적으로 

수용하는 가상화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본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갖는데, 첫째, 본 

연구는 비록 정책중개자 역할 중요성과 구체적인 정책 실무적 전략을 제

시했으나 이러한 결론 도출의 타당성을 검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차후 관련 연구는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실무자들 대상으로 설문 

등을 진행하여 그 타당성을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비록 문제의 핵심을 정책중개자에 두고 있으나, 차후 

관련 연구에서는 각 옹호 연합이 상호 갈등, 충돌함에 있어 상호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관점에 대한 중요성과 영향력을 함

께 검증한다면 향후 가상화폐 정책 발전을 위한 더욱 유용한 실무적 시

사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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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fiat currency continues to lose its function as a means 

of payment guarantee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unprecedented inflation caused by an unlimited quantitative 

easing of money is also obscuring the value of the currencies. In 

addition, a new wave of ‘cryptocurrency’ triggered by 

advances in Information Technology(IT) is changing the paradigm 

of money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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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expanding into the global market, cryptocurrency is 

expected to be issued in various forms. Generally, it refers to 

digital currencies that use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based on 

blockchain. The blockchain is a type of database that stores 

encrypted data blocks then chains them together to form 

chronological encrypted information for a transaction. It also 

means a data structure where the relevant technology is 

integrated. With advances in blockchain technology, new 

cryptocurrencies are now being developed and issued. However, 

we often see many of its side effects, such as illicit activity in 

its usage like money-laundering or financing of terrorism 

activities in breach of international norms.

On the other hand, the global distribution market for 

cryptocurrencies has rapidly been expanding. In particular, the 

crisis caused by the COVID-19 has helped increase the 

awareness of the usability of cryptocurrencies. Therefore, this 

study is designed to state the point of argument on the need for 

rational regulations and authorities for the vitalization and 

development of its market rather than meaningless regulations on 

cryptocurrencies.

Hard regulations on cryptocurrencies such as Bitcoin are likely 

to hinder the development of its entire ecosystem. Accordingly, 

it may limit the innovation of cryptocurrency utilizing blockchain 

technology which seeks decentralization. Therefore, countries 

worldwide are required to approach cryptocurrencies from a 

long-term and rational perspective. In other words, rather than 

creating and applying new regulations on the blockchain, they 

need to suggest consistent and reasonable policies and establish 

an administrative system for stable settlement and dissemination 



- 101 -

of cryptocurrencies.

In this study, the changes in domestic policies on 

cryptocurrency are analyzed thoroughly based on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which is a model for analyzing public 

policies proposed by Paul Sabatier (1988). In addition, the policy 

suggestions and considerations for the ideal development of 

future domestic cryptocurrency are suggested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results present stable external variables that 

consider cryptocurrency as speculation as well as dynamic 

external variables such as rapid digitalization, a sudden rise of 

investment instruments, and favorable public opinions. It is 

confirmed that the conflicts between two variables also create 

two different advocacy coalitions supporting strict regulations on 

cryptocurrency and the other opposing such.

Moreover, it has accelerated the competition of each advocacy 

coalition on their policies due to external factors such as 

changes in perspectives in response to the trend of official 

issuance of cryptocurrencies in some countries and its 

heightened usability caused by COVID-19 as well as internal 

factors such as discussions and petitions by supporters for 

vitalization of cryptocurrencies within the strongly regulated 

groups. As a result, the Special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ct was presented to institutionalize and embrace 

cryptocurrenci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observe policy 

orientation or initiative process among policy brokers. Therefore, 

it is confirmed that they failed to find a middle ground on 

regulations, arbitration, and coordination of cryptocurrency 

claimed by each advocacy coalition.

Currently, the definition of cryptocurrency is not comple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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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in Korea. That explains why Korea is falling behind 

in fostering promising industries and protecting customers related 

to cryptocurrencies, which is now a global trend. In particular, 

administrative systems for cryptocurrencies have not yet been 

settled, resulting in confusion in policies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Therefore, this study convincingly suggested the necessity and 

policy directions of cryptocurrency by establishing a specialized 

institution in the government to enhance the level of expertise 

related to cryptocurrencies. Based on them, it also presented 

that policy brokers should reconcile the opinions of each group 

and create policy-oriented learning on policy directions and 

revitalization of cryptocurrencies considering the status of Korea 

to promote its balanced legislation.

Now, the important mission of the financial authorities is to 

review any legal restrictions or side effects that could occur at 

this experimental stage and reduce any uncertainties of the 

market, which may be considered as a balanced perspective on 

cryptocurrency that is rapidly expanding.

The cryptocurrencies are garnering much attention, with many 

active discussions on whether they could be considered as legal 

assets such as money or commodity. Therefore, the government 

in Korea needs to promote rational regulations and provide 

support by each industry on its matter instead of simply 

considering transactions of cryptocurrencies as speculation or 

gambling. 

In addition, brokers in the private sector shall put much effort 

into reducing any social and economic side effects caused by 

cryptocurrency transactions, which can often be regard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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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or speculation. Through this, the blockchain industry 

as a whole shall help form a social consensus in policies. 

As mentioned above, cryptocurrency is seen as an 

unprecedented paradigm created with new technology in a new 

environment. That explains why it is highly volatile and 

ambiguous compared to existing traditional legal tender. The 

complicated environment where conflicts often occur between 

stakeholders puts enormous pressure on cryptocurrency, which 

may lead to establishing strict laws and regulations to protect 

the traditional currency industry. 

Consider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cryptocurrencies, 

government should focus on clarifying the responsibilities of its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conduct policy research from the 

early stage. In particular, the authorities, expert groups, citizens, 

and advanced global institutions should secure a smooth 

communication channel to seek a systematic approach to 

minimize social confusion by establishing a forum for public 

discussion.

In addition, they need to properly reconcile their opinions and 

review the impacts of new cryptocurrency on domestic society 

and economy to establish balanced laws and regulations for 

industry revitalization plans specialized in the domestic market. 

Only then may they minimize various trials and errors and 

establish rational regulations designed to activate the industry 

before the cryptocurrency is officially used. 

Keywords : Cryptocurrency, Digital currency, Virtual asset,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Polic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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